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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보고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 행정기관 역할 개선 방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를 중심으로 - - 「 ‧ 」

참고 동 보고서는 [ ] 훈련생의 석사 학위논문인 

미래 지향적 고등교육재정 운용 방향 연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를 중심으로  - - ”「 ‧ 」

를 바탕으로 요약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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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머 리 말1 

연구의 배경  1.1 

그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 또는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 라는 표현과 같이 장기 , ‘ ( )’百年之大計

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다뤄야 할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다만 백년지대계라는 표현은 주로 미. , 

래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보다는 교육만큼은 단기적인 사회 환경 변화나 외부적 요인에 , 

따라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교육정책은 그간 사회 환경과 무관히 교. 

육적 타당성을 도모하거나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받아들이는 종속적 요소 측면에서 다, 

뤄져 왔으며 오랜기간 동안,  교육 당국의 정책적 접근 또한 사회 환경 변화 사회 요구에 적합한 , 

인재를 교육기관을 통해 어떻게 효율적 또는 효과적으로 양성해 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년 이후 다양한 사회 문제가 교육 영역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점을 참작한 듯 정부 조직  2000 , , 

체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라는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더욱 폭넓은 영역의 . ‘ ’ 교육정책 융합

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부총리라는 제도를 도입‘ ’ 1)하여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정책의 영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2 년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는 복합적 사회 문제 대응의014 , 컨트롤 타워로서 교육부 장 

관을 사회부총리로 임명했고 경제부총리 단일 제도에서 경제사회영역의 양 부총리제가 운영되었, ‧

다2) 이후 현재. 까지 년간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기획재정부를 10 ,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부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처로 자리 잡았다. 

변화한 것은 정부 조직만이 아니다 코로나 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영향력 고교대학입시에 . 19 , ‧

따른 부동산 과열 학령인구감소 및 지방대학 위기로 지역소멸 가속화 교육비 부담 및 경쟁으로 , , 

인한 저출산 현상 등 사회 핵심 문제의 근간에 교육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한 교

육부 관료들은 인재 양성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단서로서 기능할 수 있는 복합적 교육정책을 구상

하게 됐고, 교육“ 개혁으로 사회난제 해결 이라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년 업무계획의 구호로 발 ” 2024

표3)하기까지 이르렀다. 

사회난제 해결 대책으로서의 교육정책이 강조되면서 정책적 관심도 다양한 영역 으로 변화하였

다. 그간 교육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던 초중등교육 등 공교육 정책과 대학입시 영‧ 역 외에도 

돌봄과 지역대학 정책이 조명받고 있다 이는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인구 . - 정책으로서의 돌

봄 지역소멸 , 방지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으로서의 지역대학 정책의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방

증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나 글로컬대학 과 같은 교육부의  핵심 고 , ‘RISE’ ‘ 30’ 등교육 정책은 인구구조 산업･

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 그리고 지역 발전의- , 플랫 폼으로서의 대학의 역할 

등 사회 문제 해결 단초로서의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이러한 고등교육 정책 지원 사업의 변화에 발맞춰 년 교육부는 국가지역의 더 큰 도약을 이, 2022 ‘ ‧

끄는 대학 중심의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 ‘ ’‧

며 고등, 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해 냈다. 

하지만, 현재의 동 특별회계의 상황은 그간 각종 일반 특별회계에 산재하여 있던 고등교육기관에  , 

대한 재정 지원 사업 (이하 대학재정지원사업 을 ‘ ’)  특별회계에 합쳐놓은 형태의 운영에 불과하다. 도

입 초기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재정 시스템이 현재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이나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현장의 우려가 존재하

1) 정부조직법 법률 제 호 일부개정 제 조 제 항 [ 6400 , 2001.01.29. ] 19 2

2) 정부조직법 법률 제 호 일부개정 제 조 제 항 [ 12844 , 2014.11.19., ] 19 2

3) 교육부 교육부 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2024), 2024 (2024.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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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대학 재정지원의 방향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이  , ‘ ’

대응해야 할 핵심 사회 문제를 선정하고 기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구 분석을 통해 향후, ‧

핵심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특별회계의 규범적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과 범위1.2 

본 연구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검토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 

지역 소멸 등의 핵심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 ‧

특별회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를 제언하고자 한다 .

아울러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역사적 흐름 주요 사회문제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간의 관계 , , 를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의 대학재정사업의 방향과 지원 체계를 , 

도출함으로써 일몰 기한까지 약 년 개월 정도 남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개편에 필요한 1 6 ‧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시각을 교육연구봉사 기능에서 국가지역사, ‧ ‧ ‧

회 문제 대응 분야까지 확대하여 앞으로 보다 폭넓은 사회정책적 시각에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

관 관련 정책 수립이나 학술 연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  

제 장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설계2 

주요 선행 연구 검토  2.1 

그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주제로 추진된 연구는 주로 지방소멸 관점에서 , 

지역사회와 대학의 관계 지방대학 지원 정책의 합리성 타당성 제고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고영 . 

구 조택희･ 변기용 외 김정희 등은 지역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2018), (2017), (2013a, 2013b) 

정 지원 사업의 규모 절차 방식 등의 운영 측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아울러 고등교육기관, , . , 

에 대한 재정 투입과 관련 된 연구 분야는 주로 성과 창출 변기용 신현석 정철영( , 2008; , 2005; ․

최수정 또는 대학, 2009)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권수태 외 남수경 외( 2020), 

김병주 외(2020, 2021), (2021), 이정미 외 가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재정 배분 방식이나 평(2021)

가 지표의 문제점 포뮬러 지표의 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 

구동모 김정희 백미현 외 등은 지방대학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관계  (2003), (2013a), (2015) 

구축을 통한 지역 발전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지역 인재 육

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 지역 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 , ,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 인재 활용 방안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김. 영철 이태희 외(2013), (2016), 

김효진 김지은 의 연구는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2014), (2010)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 사 

례를 제공하며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공헌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및 , , , 도시 재생의 주체로

서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변기용 . 외(2 는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등016)

이 지방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영철 외 의 경우 대학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 (2018) , 

하고 있는데 대학의 지역 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정책 방안과 함께 대학의 사회적 책임 등을 위, 

한 과제를 연구했다 하지만 해당 영역은 대학의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 , ,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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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에서 사회 문제 예측이 시도된 연구는 ‘고등교육 미래 비전 설정을 목표로 유현숙 외’

가(2011)  진행한 연구가 대표적인데, 환경 스캐닝 시나리오 작성 퓨처스휠 로드 , , SWOT, , 맵 등 

미래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고등교육을 둘러싼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최근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소수이다 남수경 은 고 . (2023)‧

등교육재정 지원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해외 주요국과의 국제 비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고‘

등 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민희 는 고등평생교육’ (2024) ·

지원특별회계의 지속적 운용 및 확대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 핵심 사업의 투자 확대 논리를 마련 , 

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사회부총리 역할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석환 양재진 이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2021), (2022) . 

장관의 사회정책 연계 협력 강화 방안 사회정책 전달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주로 , , 

사회부총리의 조직 권한 거버넌스 운영 측면에서의 효과성 제고에 집중하였다, , .

선행 연구의 시사점과 동 연구의 방향 2.2 

선행 연구들은 대학을 둘러싼 미래 환경 예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대학이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효율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 문제 , 

해결을 위한 사회부총리의 적극적 역할 이를 위한 권한 및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 또한 제안하고  , 

있다. 

다만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주체인 교육부가 교육 당국 , , ‘

으로서 어떠한 고등교육 정책 또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어떠한 대학재정지원’, ‘

사업 설계가 타당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된 것은 년부터였지만 이후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컨 2014 ‘

트롤타워로서의 사회부총리의 역할 외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 ‘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등교육 정책 어떠한 방향의 또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

에 대한 연구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었다 이는 .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사회부총리 부

처로서의 역할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 

본 연구는 그간 직접적으로 사회 정책분야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사회정‘ ’

책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대학재정지원사업 방향성의 변화와 맥락

을 파악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정책적 문제를 분석하며 다양한 재정 대학 현장, , , 중앙부

처 관료 등과의 심층 면담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 나아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개선 방안을  , ‧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 교육정책적 관점이 아닌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앞으로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 ’ ‘ ’

어떠한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대응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서술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

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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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배경 3.1 ‧

그간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  , 

형태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이 제도화된 것은 고등교육법 제 조의 제 항이 제정된 년부터로7 2, 1 2010 , ｢ ｣ 

동 법령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연도별 지원계획을 , ｢ ｣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는 년 약 조 원에서 년 약 조 원으로 연평균 2016 9.3 2023 13.7

의5.7%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고등교육 예산 대비 유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 예산의 비약적인 ‧

증가로 인해 전체 교육예산에서 고등교육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대비 약 가량 15%

줄어들었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감률

유 초 중등 ･ ･

교육

453,423

(81.9)

489,373

(82.7)

537,358

(83.5)

593,827

(84.2)

588,358

(83.0)

650,776

(84.1)

707,301

(84.0)

809,120

(84.0)
8.6

고등교육
92,712

(16.7)

94,534

(16.0)

96,978

(15.1)

101,404

(14.4)

109,142

(15.4)

110,743

(14.3)

120,894

(14.4)

137,045

(14.2)
5.7

평생 직업 ･

교육

6,543

(1.2)

6,936

(1.2)

7,805

(1.2)

8,778

(1.2)

10,139

(1.4)

11,435

(1.5)

11,983

(1.4)

15,032

(1.6)
12.6

교육 일반
1,038

(0.2)

1,078

(0.2)

1,270

(0.2)

1,291

(0.2)

1,258

(0.2)

1,307

(0.2)

1,394

(0.2)

1,533

(0.2)
5.7

합계
553,716

(100.0)

591,921

(100.0)

643,411

(100.0)

705,300

(100.0)

708,898

(100.0)

774,260

(100.0)

841,571

(100.0)

962,730

(100.0)
8.2

출처 한국재정정보원 남수경 외 에서 재인용: (2023); (2023)

표 교육단계별 교육예산의 규모와 비중 추이< 1> 

단위 억 원( : , %)

이는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국고예산 기반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초중등교육에  , ‧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의 차이와도 관련되어 있다. 

시 도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해  · ‧

운영된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크게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지방채 및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교육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 ) , 

이전수입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과 기타 이전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 

수수료 자산수입 등을 포함한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에 따라 해당 연도 내국세  , 「 」 「 」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분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 , 100 45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 총액의 그리고 교육세법에 ) 20.79%, 

따른 교육세 세입 유아특별교육회계로 전입되는 금액 제외 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 . 

다시 말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 또는 학교 수 등 교육 여건이나 활동 실적에 크게  , 

4)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23.3), 2023 pp.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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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고 주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어 증가감소하는 비교적 안정적 구조로 볼 수 있다, · .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매년 기획재정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구조로 안정성이 미흡할  , , 

뿐만 아니라 증가 폭 또한 크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 현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이 . 

내국세와 연계한 안정적인 고등교육 공적 투자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기해 왔다 .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은 년 초반부터 고등교육계에서 꾸준히 주요 의제로 2000

다뤄졌었다 년 정책 연구 등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 2000

년에는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검토가 건의되었고2002 ‘ ’ , 

대 국회 이후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이라는 법안이 총 건이 발의되었다17 11 . 「 」

각 법안은 각각의 세부 내용은 차별성이 있으나 공통된 내용은 지방재정교부금과 같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 재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세수입 일부에 대한 법정 의무 

지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정 당국 시도교육청 등의 반대에 부딪혀 건의 . , · 11

법안 모두 각종 토론회에서 찬반 논쟁만을 남긴 채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년 이후 급격한 학령인구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의 폭발적  2010

증가를 가져왔다 그간 경제 규모 확대로 인한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년간 배 . 20 4

이상이 증가했는데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년간 로 줄어든 것이다, 20 30% . 

한편 , 는 년부터 OECD 2019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에 활용되는 전체 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 하에 「In-depth analysis of resourcing higher 

라는 세계 education systems」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제 분석 연구 과제를 신규 추진 했다(2019~2021) . 

해당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학생 인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 1 발기구 이하( : 

평균의 ‘OECD’) 수준인 반면 초중등교육 학생 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평균2/3 , 1 OECD 대비 

를 상회하는 50%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간 고등교육 현장에서 지적되었던  ,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불균형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에 년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 2022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해당 방향의 주요 골자는 · .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미래 인재 , ‧

육성에 투자한다는 것이었다.5)

이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 「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 이 발의되었다.」 6) 입법과정에서 교육부는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년 이상의 등록금 , 10

동결 학령인구감소 등으로 변, 화를 위한 동력이 부족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교부되는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확대로 매년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고등교육재정과의 재정 불균형 , 

해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침내 년 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년 교육부 예산으로  2022 12 . , 2023‧

총 조 천억 원이 편성되었다9 7 .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이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관련  ‧

법안들과 다른 점은 내국세 총액의 일부가 아닌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교육세는 내국세 중 목적세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되어 있고 . ,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목적세와 . , 

함께 목적세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국세 총액 중에 교육세의 비중은 약 년 조 에 1.17%(23 . 4.7 )

불과하다.

한편 , 국회입법조사처는8) 고등특별회계 재원으로서 목적세인 교육세를 활용하는 경우 “ , 

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2022 (2022.7.7)「 」 

6) 발의자 상임위원회 발의날짜 이태규의원 등 인 국회 교육위원회 ( )/ : 14 ( ) / 2022.9.2.  

7)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년 예산 및 기금 조 원 국회 확정 “ 2023 102 ” (2022.12.24.)

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검토보고서  (20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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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는 독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내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금융 보험업자의 ·

수익 금액과 개별소비세액 등의 세액을 과세표준9)으로 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교육세는 수입이 안정적이지 ” .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본 특별회계가 기존 내국세의 수준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주장했던 , 4~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비교했을 때 재원 규모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3.2 ‧ 10)

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은 국세 수입 자체수입 정부 내부수입 및 기타로 구분할 수 있 , , ‧ 다. 

정부 내부수입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 , 

차입금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배분되는 ,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를 전입 그 외에 세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50% ,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설치된 차 연도인 년은 약 조 원의 재원이 편성되었다 1 2023 9.74 . ‧

이는 교육세 전입분 조 원 기존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고등교육1.52 , , , 

평생교육 등 재정지원 사업이 이관된 금액 조원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8.02 , 

조 원으로 0.2 구성되었다 특히 년까지 연평균 수준의 증가했던 고등교육 예산이 . , 2021 5.6% 

특별회계 차 연도인 년에 직년년도 대비 약 약 조 원 가 증가된 것을 볼 때 기존 1 2023 13.6%( 1.6 ) , 

사업예산의 증가 추세를 더하여 평균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이라는 특별회계 설치 ’

배경 등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신설이 재정 당국의 예산 증액 편성에 기여한 것으로 ‧

보인다.

세부적인 일반재정지원 사업 증액 규모를 교육부의 투자 방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학의 자율 ‘

혁신 촉진 항목에 억 원 지방대학 집중 육성에 억 원 대학 교육 연구 여건의  ’ 3,924 , ‘ ’ 5,314 , ·

획기적 개선에 억 원 초중등 미래교원양성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에 억 원이 증액 6,603 , 755

편성되었다. 

년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수입이 조 원으로 약 조 증가했다  2024 15.79 6 (60.2%) . ‧

하지만, 이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교육세 세입 증가분 약 , 

조 원 외에 맞0.7 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약 조 및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약 조 등이 동 4.7 0.4

회계로 전입되며 발생한 증가분에 불과하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년 대비 억. 2023 7,812 , 

약 수준으로 평균적인 증5.8% 가율과 유사하다. 

9) 교육세법 제 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 ) . 「 」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1. ( “ ” ) 

   2. 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 1 2 4「 」 「 」 

같은 항 제 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납세의무자  6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3. 「 」

주세법 에 따른 주세 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4. ( , , . 「 」 이하 같다 의 납세의무자)

10) 동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2023.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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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과 세출 . ·

년 월 교육부는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방향을 통해 국가 발전과 지역 혁신의  2022 11 ‘ · ’

허브로서 대학 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기반 마련 유 초중등 및 , · ·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 해소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통한 전략적 국가 인재양성 투자 등을 ,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하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방대학의 , , ① ②

집중 육성 대학의 교육 연구 여건 개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고등 평생교육지원 , , ·③ ④

특별회계의 가지 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4 .11) 

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추진 방향< 2> ‧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획일적 평가 중단 및 일반재정지원 대폭 확대‣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한 체계적 구조개선 지원‣ 

대학 지자체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혁신 견인-‣ 

지방대학의 자율혁신 지원 및 국립대 육성 ‣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

교육연구 여건 개선‧ 미래교원 양성 및 균형적 학문 발전

국립대 시설 개선 및 기자재 확충‣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

미래교원 양성 등으로 지역 교육 전반의 질 제고‣ 

인문사회학 기초과학 등 기초소외학문 지원, ‣ ‧ ‧

출처 교육부: (2022)

이러한 방향성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 ‧ 」

제 조 목적 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1 ( ) “ , · , ‧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 하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다” .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 조에 명시된 세출 항목을 살펴보면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  · 5 1) ·

강화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 2) 3)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이라는 네 가지의 세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4) . 

다만 이는 특별회계의 세출로서 명확한 사업 내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세출 . , 

규정이 목적과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지 못하며 목적에서 규정한 바를 예시와 함께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별회계가 갖, 고 있는 특정세입 특정세출의 연계라는 특징에 부합성이 -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12) 이러한 미흡한 세입 세출 구조는 동 특별회계가  -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을 단순히 하나의 회계 내 취합한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11)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를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2022), (2022.11.15.) 「 ‧ 」 ‧

12) 남수경 고등교육재정 투자 확충을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 효과 분석 및 성과관리 방안 연구(2024) pp.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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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주요 쟁점 3.3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 13) 년까지 년간  2025 3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동 특별회계의 특성상 특별회계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쟁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 목적의 타당한 설. , ‧ 정 향후 , 

안정적인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보 방안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속가능성 관련 쟁점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2023 1 1 2025 12 31 . ‧

이러한 일몰 규정은 약 년간의 운영 기간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기 3

때문에 년의 3 운영 기간동안 대학 현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학 현장에서는 한시법이 아닌 일몰규정이 없는 영구적 법률로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 

관련 법이 입법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년 한시법이 . 3

아닌 영구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과 지방교육세와 같이 명확한 재원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교협. ( , 

2023)14)  

다만 일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유아교육특별회계법과 같이 일몰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 

존재한다. 3년 운영 이후 존폐 결정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운영 경과를 보다 , 

중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법권자의 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명확한 · ,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일몰을 유예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몰이 유예되는 경우에도 대학 현장이 . ,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수경 등 은 보다 안정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의 근간이(2023) 되는 

고등교육법 제 조의 제 항의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재정확보와 배분방향 등을 규정하고7 2 2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제 조 목적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정지원 기본계획 추진과 같은 1 ‘ ’

목적을 추가하여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두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운영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

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 세출 관련 쟁점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역량을 강화하고 “ , ‧

교육 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 하기 위한 재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 ” . 

반면 년 교육부가 고등 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2022 ·「 15) 에서 발표한」 국가“ 발전과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대학 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기반 마련 과 ”

유 초 중등 및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통“ · · 해 국가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도모 라는 정책적 목적은 법률 상 동 재원의 목적과 다소 정합성이 ”

떨어진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상기 방향에 따라서는 국가 발전과 지역 혁신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유초중등교육과  ‘ ’ ‧

13) 동 내용은 관련 토론회 국회 교육부 내부 등 정책 담당자 및 현장 의견 청취 등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 , ), 

14) 고등교육 포커스 제 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재정 확충 현황 대교협5 · (2023.1.31. ) 「 」 

15)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2022) (202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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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간의 투자 불균형 해소 국가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이 모두 제시되어야 하나‘ ’, ‘ ’ , 

법률에는 대학의 인재양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만이 목적으로 담겨있다는 것이다, . ‧

아울러 법률상 세출 항목 또한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 · , 

사업 수행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으로 , ,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동 특별회계의 목적과 세출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및 

교육연구여건 개선이라는 좁은 범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민희 등 의 연구에서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의 목적에 관하여 동 특별회계의 설치  (2024) ‧

배경은 고등교육재정의 확충과 더불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투자 불균형 해소였음에도 ‧ ‧

불구하고 동 특별회계법 운영 목적상에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재정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단순히 기존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하여 목적 , 

조항에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동 조항의 구체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 

특별회계의 명칭에 평생교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목적 조항에 평생교육에 대한 ‘ ’ , 

지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최병권 의 경우 (2022) 1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미래인재양성특별회계로 개편하는 안을 , ‧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는 국세교육세 조 원 전액을 고등평생교육으로 . (3.0 ) ‧ ‧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 및 공론화가 부족하여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 인재 양성에 집중하여 유초등교육과정부터 대학교육까지의 긴밀한 연계를 지원하기 ‧

위한 재정으로 동 특별회계의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 . 안정적인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보 관련 쟁점 (가칭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남수경 차성현 등 학자들은 안정적인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2022), (20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이전에 논의되었던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신설이 필요하다는 ( )‧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남수경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라는 . , , GDP 1.1% OECD 

국가 평균의 고등교육 공적 재원 수준의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 축소 논의에서 벗어나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비전의 수립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차성현의 경우 지역 발전과 지역 . , 

고등교육기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활용하되 이 , 

또한 종국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 ’

주장한다. 

그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고등교육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있어 

왔지만 직접 재정지원 교부율 조정 등 방식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 , 

일부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이 표 와 같이 대립했다< 2-9> .

찬성 측에서는 대한민국 대학이 진학률 등록금 수준 등을 바탕으로 사실상 공적 교육기관의  ,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책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반대 관점에서는 국민의 . , 

조세부담 증가 우려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침해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교부금 지원을 통해 당장 , 

대학의 재정 여건은 개선될 수 있어도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대학 또한 공적 책무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게되고 이를 과도하게 강조하게 된다면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제한될 ,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6)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및 개선방안 교육재정 토론회, , (2023 , 「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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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학재정지원사업4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정의와 의미4.1 

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정의 . 

년 교육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정책 목적  2016 '

달성을 위해 대학 등을 대상으로 선정평가 절차를 통해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17)

일정 정책 목적이란 사회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 교육연구의 여건  , ‘ ’, ‘ ․

개선 등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유도 등의 다양한 목적 김윤선 이 ’, ‘ ’ ( , 2003)․

포함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 영역을 넘어서 지역산업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까지도 정책적 ,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 대상인 대학 등이란 대학 본교 별도 법인으로 구성된 . ' ' , 

산학협력단 대학 내 사업단 최근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를 의미하며 이는 곧 사업비 , , , 

교부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정책 대상은 추진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 형태 조건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 ,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업조직 즉 사업단에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 ' . 

선정평가의 경우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특정 지표 또는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 ' , , 

수행하는 정량 또는 정성평가를 의미하며 국고 지원은 교육 당국에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 ‘ ’ ‘

및 시도‧ 교육청 재원이 아닌 중앙부처에서 수립된 예산 지원을 의미한다’ .

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Salmi & Hauptman(2006)

구분하고 직접지원의 경우 교육운영투자 지원 연구 지원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직접 지원은 , , . ‧ ‧

주로 국가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대학에 사업연구에 활용하는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을 ‧

의미하며 간접 지원은 학생들의 학업 수행 등을 위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 

것을 의미한다. 

표 고등교육기관 대상 재정지원방식 분류 < 3> (Salmi & Hauptman)

재정지원방식

직접지원

교육운영투자지원‧ ‧

협상형 지원

특수목적형 지원

포뮬러 지원

산출기준형 지원

연구지원

교육연구 통합지원‧

연구비 총액 지원

사업기반 지원

간접지원

바우처 지원

보조금장학금 지원‧

세제혜택

학자금 대출

장학금학자금 결합 지원‧

김훈호 는 해당 모델을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형태를 바탕으로 재해석했는데 (2014) ,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누되 직접지원은 기관단위 지원 사업단위 , , 

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업단위 지원은 기관대상 지원과 개인대상 지원으로 세분화하였다, . 

여기서 기관대상 지원이 일반적으로 교육부가 의미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보다 광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개념은 사업 선정평가 외에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 

17)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 총칙 (2022, 9), pp.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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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대한 역량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되는 학부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을 포함하는 사업단위 , ‘

지원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고등교육기관 대상 재정지원방식 분류 김훈호< 4> ( )

재정지원방식

직접지원

기관단위 지원

국 공립대 경상비 및 시설비 지원·

특별법* 등에 의해 설립된 대학의 
경상비 및 시설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 )

사업단위지원
기관대상 지원 대학 학과 사업단 등( , , ) 

개인대상 지원 교수 학생 등( , )

간접지원

사학진흥기금 융자

대학의 수익사업 허용

대학에 대한 국세 지방세 등 조세감면 혜택, 

출처 김훈호 을 재구성: (2014: 46)

은 투입지향과 산출지향 중앙집권과 분권의 축을 토대로  Jongbloed & Koelman(2000: 5 8) , 

다음과 같은 사분면을 만들어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을 구분하였다. 

그림 고등교육재정지원 유형 구분 < 1> (Jongbloed & Koelman)

중앙집권적규제적 접근·

Centralized or Regulated approaches

투입 지향

Input 

Orientation

계획 협상형 재정지원·

투입 요인 중심 중앙 집권( , )

성과기반형 재정지원

대학 성과 기반 중앙집권( , )
산출 지향

Output 

Orientation수요견인형 재정지원

투입 요인 및 수요자 중심 지원( )

공급자 목적 중심 재정지원

경쟁중심 사업단 단위 지원( , )

분권적시장적 접근·

Decentralized or Market approaches

출처 : Jongbloed & Koelman(2000: 7)

상기 유형 중 계획 협상형 재정지원의 경우 학생 수 등 대학이 보유한 기본적인 양적 지표에  · , 

따라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기반형 재정지원은 졸업생 수 취업률 등 대학의 . , 

포뮬러 지표를 토대로 재정을 배분하는 형태가 해당된다 수요견인형 재정지원은 (formula) . 

학생의 활동에 기반하여 대학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주로 학생에 대한 , 

바우처 교부 이후 학생이 해당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대학은 서비스 공급자로서 재정지원을 , , 

받게 된다.18)

마지막으로 공급자 목적 중심 재정지원은 대학이나 사업단 간 경쟁을 통해 재정이 배분되는 

방식으로 김지하 외 년 이후 나타난 전형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방식과 유사하다( , 2019), 2008 . 

동 연구에서는 재정지원 사업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회계 계정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설계해 

낼 것인가를 연구 범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논의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개념은 교육부의 ,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되 대학에 대한 포뮬러 평가가 확대되고, ,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

대학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정 사업단에 예산을 교부하는 재정사업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18) Jongbloed & Koelman, 2000: pp.7-8



- 12 -

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의미  . 

년 이전 정부에서 대학들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다 이유는 대학  2000 . 

교육에 설립자 부담 및 수익자부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였고 지금과 같이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의 개념 또한 부재했기 때문에 대학 대부분은 등록금 등의 수입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하지만 년대 중반부터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함께 학령인구감소라는 가지 위기에  , 2000 2

직면하게 되었고 동결된 등록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정 공급원을 찾는 일은 곧 대학 생존의 , 

문제가 되었다 윤창근 이에 정부는 대학이 교육연구 기능을 유지발전하는데 필요할 . ( , 2018) ‧ ‧

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했고 재정지원사업의 평가를 , 

통해 대학이 사회에 필요한 교육연구 기능 등을 더욱 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와 . ‧

같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오늘날에도 핵심적인 ‧

고등교육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 

다양해졌고 이를 위한 대학의 인프라 확충이나 교육 과정의 변화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외부적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 

그간 대학이 창출한 지식기술을 지역 산업체에 전달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

산학협력적 관점을 넘어서 최근에는 지역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대학 지역 산업 지자체 등 간의  , , 

상호 연계 및 협업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의 트리플헬릭스 모형과 의 Etzkowitz & Leyesdorff(2010) (Triple Helix) Porter(1998)

클러스터 모델에서 언급된 대학의 역할과도 맥락이 같다 두 모델 모두 지역의 혁신과 (Cluster) .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트리플헬릭스 모형은 지역혁신이 지역 내 혁신주체들 대학 지자체 산업체 간의 복합적인  , , ,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있다 동 모델에서는 각 주체들 간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 . 

정보 규모 또는 주체 간 협업의 질적인 수준 등이 지역혁신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  

클러스터 모델은 특정 산업에 관계되어 있는 산업 대학 연구소 등 유관 기관이 공간적으로  , , 

집적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식가치 생산 주체들 간 . ‧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주체들 간의 유기적 협력이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수급 , , , ‧

지역정주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역 혁신 생태계를 창출해 낸다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설계되나 이미 대학 내 인적물적 자원이 교육연구를 중심으로 투입되고 있다면 대학은 , , ‧ ‧

새로운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때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사회 요구에 . 

맞는 교육 연구, 나, 아가 사회적 기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의 변화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원 외에도 한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또한 ,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이라는 의견도 일부 존재한다 대학이 . 지역 내 고용창출 소비활동 효과, , 

유발 소득과 상승 연쇄 효과 등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관점 임승달 외( , 

을 포함하여 대학의 도서관 운동장 평생교육원 등의 문화 체육교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2004) , , , · ·

다양한 여가 활동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 오충원 나아가 재정 투자의 부재로 ( , 2008), 

인한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 하락 지역 자체의 몰락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관점 이길재 외 등이 존재한다 다만 문남철 의 ( , 2021) . , (2021)

연구 결과와 같이 지역 주민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미흡한 일부 부실대학의 폐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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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수준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역 대학 , ① 

지역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의 교육 연구 기능이 , ·② 

지속되도록 지원하며 지역 사회를 혁신하는 동력으로서 대학이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 ③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대학재정지원사업 흐름 분석 4.2. 

앞서 정의한 특정한 목적 하에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특징을 갖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김영삼 정부의 년 교육개혁안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1995 5.31 . 

김화진 교육개혁안에는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강화 연구와 ( . 1999). ‘5.31 ’ , , ‧

재정지원 연계 강화 등 현재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근간이 되는 원칙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협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은 년 당시 개  1995 2

사업 억 원에 불과했으나 년부터는 개 사업 총 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600 , 1996 5 , 1,250 , 

년에는 전체 대학 재정지원액의 까지 증가했다1999 32% .19)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이 폐지되고 대부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평가에 따른 선별지원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김훈호, .( . 2014) 

이명박 정부에서는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학들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다 년까지만 해도 당시 대학의 주 운영 수입은 등록금 . 2003

수입20)이었기 때문에 대학들이 특수목적형 재정지원사업에 큰 경쟁의식을 느끼지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에 처음으로 학생 미달이 발생하고 이명박 정부에는 등록금 동결 정책이 시행되면서 ,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게 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하며 역량 미달의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과 정원 감축을 

시행하게 되었고 대학 사회의 재정지원 경쟁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

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쟁을 완화하고 특수 목적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전략 수립 등을  2017

지원하기 위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다시 추진되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변화를 가져왔다, . 

특수목적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과도한 평가 부담 완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라는 기조 지역과 , , 

대학 간의 연계 강화 등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방향성은 이후 윤석열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 

체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정부별 주요 재정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앞서 특수목적형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 , 

정의하였으므로 분석의 편의상 특수목적형 대학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꽃피게 되었던 

참여정부로부터 분석을 시작한다. 

가 참여정부  . 

참여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 시기이다 참여정부 시기 지방분권과  . 

관련된 국가적 시책들이 다수 추진되면서 고등교육투자 또한 지방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 

19) 임후남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 , 2012 pp.8「 」

20) 년 사립 일반대학 운영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였으며 등록금 의존율은  2003 4% , 67%

였다.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현황 대교연 통계 기본    : (2013), , ( ) , pp.14 ※ 「 」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현황 대교연 통계 기본             (2013), , ( ) ,pp.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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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재정지원 사업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이 있는데 이 중 참여정부의 , , 

대표사업으로 꼽히는 것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이하 사업( : NURI , New University for 

이라고 할 수 있다Regional Innovation) . 

사업은 지역대학이 지역 기반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NURI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개 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권역에 골고루 사업대학을 배치시키는 5

형태의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은 지방대학의 교원 확보 신입생 충원. , , 

학생 취업률 등 측면에서 성과를 창출했다 김정희 하지만 지역 산업에 대한 양질의 ( . 2013). , 

인적 자원 공급 부분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었으며 지역 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 또한 미흡한 , 

성과를 가져왔었다 특히 산업체와 대학 상호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공동연구나 학생 인턴쉽 . , 

등에 있어서 매끄러운 협력을 보이지 않았다 류장수 외 기영석 김희삼.( , 2007; , 2008, , 2008)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은 대학과 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학의 연구  (’04.~’08.)

기능과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활성화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계에서 원하는 인력양성 또한 , 

도모하고자 실행된 정부 최초의 산학협력 분야 특수목적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사업 평가 지표에는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인턴쉽 기술개발과제 기술지도 공용장비  , , , , , 

활용 산업체 재직자 교육 참여 등이 포함되었는데 최근까지 산학협력 분야 성과 측정 시 , , 

활용되는 다양한 지표 또한 이때 설계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앞서 사업과 마찬가지로 . NURI 

산업계와 대학 간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기에 대학의 인식변화와 대학 내 인재 , 

양성 프로그램의 변화 등 대학 내부적 성과 외에 사업계와 연계한 우수한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참여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지역대학에 대한 대규모의 재정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 핵심 , 

성과지표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 대학과 지역기관 간의 연계를 시도했다는 점 등을  ,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설계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비록 소기의 성과를 달성 , 

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후 정부의 다양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정책적 뿌리가 되고 있다는 ,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나 이명박 정부 . 

이명박 정부의 경우 주로 평가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소수 우수 대학에 배분하여 이른바 , 

선도대학을‘ ’ 육성해 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 ‘ (WCU)’,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이 ‘ (ACE)’, ‘ (LINC)’ 

대표적이다. 

상기 재정지원 사업은 재정지원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강하게 연결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 

특징은 사업 선정절차에서 두드러지는데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내 주요 평가 지표를 , 

확인하면 주로 취업률 교육 여건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 중 취업률 지표는 이명박정부에서 특히 ‘ ’, ‘ ’ . 

강조했던 평가 지표였는데 대통령 공약으로 취업률과 대학재정지원의 연계가 제시되어 있었기 , ‘ ’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책유도 지표는 대학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책유도 지표 중에는 대학이  ‘ ’ . ‘

지역교육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의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지표도 있으나 재정지원 사업의 ’ 

목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지표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변기용 등 일례로 .( , 2017) 

이명박 정부에서의 고등교육정책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반값 등록금 정책은 정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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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이 일정 기준 이상의 평가에 통과해야 했었다 하지만 대학 재학생에 . , 

대한 복지 사업과 대학의 실적를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한 결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년이  . 20

지난 현재까지도 유사한 형태의 정책유도성 지표가 설계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 현장에서는 아직도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정책유도 성격을 갖는 지표가 포함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공정성 , 

논란이 있다. 

우수한 교육 여건이나 취업 실적 등을 보유한 대학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경쟁에서 승리하여 소수 

대학에게 주어지는 사업대학이라는 증표로 소위 프리미엄을 얻게되었다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 ‘ ’ . 

대학이라는 지위는 홍보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며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비 사업대학 , ( )非

재학생보다 많은 교육적 투자를 받게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비단 인식적인 측면만이 아니었다 경쟁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주요 지표를 토대로 . 

분석했을 때 대학 전체의 교육역량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사업 선정 대학이 . , ‘ ’

재정지원으로 창출하는 직접적 투자 효과 외에도 소위 선정권에 위치한 대학들 또한 간접적인 , ‘ ’

효과를 가져왔다.

해당 대학들은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여건 개선 효과를 창출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윤창근 은 재정지원의, (2018) 탈락과 선정 경계에 있는 대학들이 탈락비용 ‘ 으로 ’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여했고 이 경쟁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여건 개선 효과를 , 

창출했다고 분석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정책유도 지표를 도입하여 대학 지원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강하게 일치시키려 했다는 점 경쟁을 활용하여 대학의 역량을 이끌어냈다는 점 등의 특징을 , 

갖고 있다 다만 지역대학 지원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대학을 수도권이 아닌 서울을 . , ‘ ’ ‘ ’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학이 지역대학 지원의 혜택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인해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 

지역대학 지원에 대해 이전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 김정희 도 제기되었다( , 2013) .

다 박근혜 정부 . 

선택과 집중 형태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보다 . 

다양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설계해냈다 특히 고등교육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을  . , 

강조했는데, 대표적으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사회맞춤형 (PRIME)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이었다 이 중 사업의 경우 대학의 학과 개편 및 정원 (LINC+) . PRIME , 

조정과 재정 지원을 연계한 최초의 사업으로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라고 

불리울 만큼 대규모 금액이 투자되는 정책이었으며 사업 중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의 경우, LINC+ , 

채용을 전제로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투입하는 사회맞춤형 학과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 ’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따라 대학은 학사 운영 교육 과정 연구 등에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 , 

노력을 강화했다 대학 교원이 기업에 기술 자문을 하거나 대학 내 특허 이전 기술 창업 기술지주회사 . , , 

설립 등을 통해 대학 내 존재하는 연구 실적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기여하는 사례도 증가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는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고등교육 정책 연계가 이루어졌는데 , 

대표적인 영역이 대학구조개혁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 입학자원 급감 대학 미충원 확산 등 . ,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대학 전반의 교육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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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단행함과 동시에 향후 모든, ‘ ’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 실적 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 .21)

이에 대학재정지원사업 대부분에서 대학구조개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고등교육기관  , , ① ②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결과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 ③

사업비 교부나 사업계획 제출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실시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 

대학별로 권고받은 정원 감축 권고 비율에 대한 이행 실적이나 향후 이행 계획이 대부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가산점으로 작용하는 등 사업의 목적과는 무관한 정책유도 지표가 존재했다.

특히 평가 지표에 학사 구조 개편 및 구조개혁 실적 점 뿐만 아니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 , 

확보율 특성화 분야 전임교원 확보율 특성화 분야 재학생 충원율 등과 같이 대학 내부 구조조정을 , ,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지표들이 대거 포함되어 평가 지표의 상당 부분이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지표로 작용하게 되어 사실상 정책유도 지표가 이명박 정부 시기보다 강화된 것이라는 비판도 받게 ‘ ’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 대비 지역 대학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였다 지방대학 특성화 및 .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 , ,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을 중점과제로 선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 

확대됐다 이명박정부의 지방대학 개념을 다시 재조정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을 대상으로 . 

지역대학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미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 등으로 . , 

취업률 학생 충원율 등의 정량지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수준이 , 

아니었고 이는 지방 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채윤정, . ( , 2023)

라 문재인 정부 . 

문재인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특징은 대학의 자율성 강화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 ’ . 

초기 재정지원 사업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국립대학 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 사업 특수목적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구조를 국립대학 육성 대학혁신 지원, , , , 

산학협력 연구 지원으로 단순화하였다, .22)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추진한  , ‘ ’ , 

최초의 포뮬러 기반 일반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여건과 특성을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혁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대학의 규모나 교육여건을 기반으로 . ,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로 인해 대학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특정 평가 지표를 . 

채우기 위해 노력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부담이 적어지게 되었다, . 

재정 지원 이후에는 매년 진행되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추가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이 수반된다 , . 

하지만 재정지원 및 성과관리 체제를 표방했기 때문에 대학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교육 혁신 , 先 後

추진 전략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신입생 재학생 . , 

충원율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 등 정책적 요소가 반영되긴 하나 해당 요소 비율이 에 , 10%

그치기 때문에 성과평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 

일반재정지원 사업의 신설은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되었다 각자 잘 할 . ‘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자는 형태의 재정 지원사업 구조는 과거 선택과 집중 형태 보다 효율성이 ’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반대로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지 않는 재정지원 사업을 , 

21) 교육부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2014) 

(2014.1.28.)

22)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확정 발표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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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것 보다 대학이 가장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또한 대부분의 예산을 포. 뮬러를 기반으로 배분했는데, 

지원액의 를 재학생 전임교원 수 등을 바탕으로 배분하는 형태였다70% , .  

지역대학 정책 측면에서는 지역혁신체계 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펼쳤다 . 

대표적인 사업이 대학 지자체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인데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RIS( - ) , 

통해 지역 혁신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모델 구축을 강조했었다.23) 하지만  그간 

사업단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 그리고 지자체는 새로운 사업 모형 도입에 적응하지 못하는 ,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 대학 간 소통 기관 간 유기적 연계 측면에서 주로 . - , 

한계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유도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아울러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 협력을 . , 

본격적으로 지원했으며 대학단위 지원이 아닌 지역 단위 지원을 시도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만한 , 

특징이다. 

마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반재정지원 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이 모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년 도입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모델을 확대하는 시도와 . , 2019

함께 기존 사업비 집행 기준을 더욱 완화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이와 별개로 반도체 등 특정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특수목적  , 

형태의 재정지원 사업 또한 다수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 , 

두드러진다 반도체 특성화 . 대학 사업을 신설하고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에 , 

반도체 분야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신규 구축하며 국립대학 반도체 

관련 실험 실습기자재 확충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도 했다 .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 연계형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 (Regional 

이하 와 글로컬대학 이라고 할 수 있다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 30” . 

우선 사업의 경우 지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학의 지역발전  RISE , , 

허브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사업에서는 이전과 달리 대학 사업의 파트너로서의 . RISE

지자체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사업에서는 지자체의 대응투자 외에는 , RIS

지자체가 재정지원에 있어서 별도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사업에서는 해당 재정  , RISE

지원사업 재원을 지자체로 직접 교부하고 있다 이는 지역소멸 인구감소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 ,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대학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24)

글로컬대학 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며 지역 내 다른 대학의  “ 30” ‘ ,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 분야의 세계적 대학인 글로컬 대학을 개 내외 선정하겠다는 ’ 30

사업이다 이는 . 과거 경쟁 기반의 특수목적형 사업과 선정구조가 유사한데 교당 약 , 1

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1,000 사업인 만큼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의 특수목적형 재정지원 사업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특정한 정책적 목적 보다는 지역에 

기반한 대학혁신전략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혁신이라는 것은 연구 산학협력. , , 

인재양성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혁신의 결과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 

발전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대해 지역 발전전략과 . “

23) 교육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2020). - .

24) 정부는 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자체에 급 이상의 교육부 관료를 파견하여 협력관으로 지정 RISE 3 RISE

하는 등 재정적 지원 외에도 인적 자원 측면에서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의 연계협력을 강하게 지원하고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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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한 대학 특성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 육성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 “ ”

발표하였다.25)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들 대비 지역대학에 대한 강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와 , 

지역대학 간의 연계를 강조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사회 문제가 가장 . , 

두드러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대학과 지자체 간의 연계 협력을 사회 현안의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자신들의 . ,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 완화 지자체 권한 강화 ,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를 둘러싼 현안 문제에 대해 하나의 답을 도출하여 . 

지역기관에 전달하는 것보다 지역에 실정에 맞게 다양한 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역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지역대학 정책 중 가장 유연한 ,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에서 일반지원으로 대학혁신에서 지역과의 연계 ‘ ’ ‘ ’ , ‘ ’ ‘

협력으로’ , ‘단년도 사업계획에서 중장기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점차 변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 ‘ ’ .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변화 추세와 미래 방향성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회계 체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 ‧

노력이 궁극적으로 미래 지향적 고등교육재정 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 .

25) 교육부 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 글로컬대학 추진방안 . (2023). First mover, K-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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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 규모 국제 비교4.3. 26)

우리나라는 학생 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미화 달러로 평균인 달러의  1 11,287 OECD 17,559

수준에 불과하고 순위로는 년 기준 개국 중 위에 속한다 또한 학생 인64.3% , 2019 OECD 38 30 . 1

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 재원 투입액은 달러로 평균인 4,323 OECD 

달러의 수준이며 해당 지표는 개국 중 위에 머무르고 있다11,589 37.3% , OECD 38 32 . 

반면 초중등교육에 대한 인당 공교육비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년 기준 초중등학교 재학 , 1 . 2019‧ ‧

생 인당 공교육비는 약 달러로 평균에 수준이다 이는 미국 영국 일본1 15,200 OECD 141.8% . , , ,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해외 국가보다 높은 수치이며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위, , , 4

에 위치해있다. 

표 평균 대비 교육 단계별 공교육비 지출  < 5> OECD 

구  분 OECD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고등교육 17,559 11,287 35,347 29,688 19,504 18,136 19,608

평균 대비(OECD ) - 64.3% 201.3% 169.1% 111.1% 103.3% 111.7%

초 중등교육･ 10,722 15,200 14,671 12,516 10,462 11,728 13,227

평균 대비(OECD ) - 141.8% 136.8% 116.7% 97.6% 109.4% 123.4%

아울러 고등교육 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 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기준 그리 , 1 1 OECD ‧

스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공적 투자의 불균형이 국제적으로도 입. ‧

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초등 중등 고등교육별 공교육비 국제비교< 6> ,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균OECD 9,923 11,400 17,559

대한민국 13,341 17,078 11,287

그리스 7,279 6,728 4,192

미국 13,780 15,538 35,347

영국 11,936 13,041 29,688

일본 9,379 11,493 19,504

프랑스 9,312 13,475 18,136

출처    (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이러한 투자 불균형의 결과는 교육경쟁력 국제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년 발표  . 2022 IM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육경쟁력은 참여국 개국 중 위인 반면 대학 경쟁력은 IMD 63 29 , 

위라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46 .27)

표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7> GDP 
단위 ( : %)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평균OECD 1.1 1.1 1.1 1.1 1.01 0.9 1.0 0.9 0.9 1.0

대한민국 0.6 0.8 0.9 1.0 0.7 0.7 0.6 0.6 0.6 0.7

년 기준 2020 국가의 평균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로 해당 연도 직전 OECD GDP 1.0% 년 간의 10

평균은 인 반면 년 기준 대한민국의 1.01% , 2019 국가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직전 GDP 0.7%, 10

년 간의 평균은 수준이다0.72% .28) 

이처럼 평균에 지속적으로 미달하는 수준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가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경쟁OECD 

력을 정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물론 국제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과 고등, ‧

교육 간 재정 투자의 불균형 국가 인재양성 전략적 투자 필요성 등의 요인은 결과적으로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강력한 설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6) 본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지표를 통해 본 고등교육재정 투자현황 고등교육 포커스  (2022), “ ”(

제 호 의 내용과 교육지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1 , 2022.11.07) OECD 

27) 출처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2022. 「 」

28) 출처 교육지표 : OECD (EAG: Education at a Glance) 2023, http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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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핵심 사회문제와 고등교육과의 관계 5 

핵심 사회 문제 설정 5.1 

동 논문에서의 사회 문제는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내 구성원 중 다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 ‘ ’

며 향, 후 그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현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동 연구에서 상정하는 사회 문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머징 , 

이슈 단계에서 트렌드 로 전환된 이후 메가 트렌드 로 불(Emerging Issue) (Trend) , (Mega Trend)

리는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문제를 의미한다 국회미래연구원 은 . (2023)

이머징 이슈와 트렌드 사회적 문제를 데이터 가능성 영향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 .29)

그림 사회 이슈의 발전 단계와 특성< 2>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호: 2023. future brief 23-17

사회 이슈는 일반적으로 출현 도약 성장 성숙 등의 전개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단계별 이슈를  - - - , 

둘러싼 이해관계자 연구자 등의 활동 양상이나 수준의 변화가 발생한다 예컨대 이머징 이슈 , . , 

단계에서는 주로 예측적인 관점에서의 담론 아이디어 등이 이루어지고 트렌드 단계로 이슈가 , , 

성숙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계의 연구 논문들이 저널을 통해 발표된다 이후 언론 등 매체를 통해 . , 

일반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이슈에 관한 정보가 정제되며 최종적으로 사회 문제 단계, 

로 진입하게 되면 해당 이슈를 둘러싼 정부 차원의 보고서 연구 또는 각종 정책들이 활발히 생, , 

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0)

그림 국방 분야에서의 이슈 성장 모형< 3> 

29) 국회미래연구원 호(2023), future brief 23-17 , (2023.10.23.)

30) vision Foresight Strategy LLC. (2015). S-curving defense and securit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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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슈 성숙 단계의 마지막 영역에 대응하듯 최근 정부에서는 가까운 사회 문제에 대한   , 

진단과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내 .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보고서인 사회정책 방향 교육부 에 따르면 인구구조 ‘ ( , 2024)’

변화 지역소멸, , 디지털 전환을 대표적인 사회 난제로 제시하고 있다 .31) 해당 사회문제는 정부 차 

원에서 다양한 보고서 정책 연구 나아가 기본계획 등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은 물론  “ ”

인구“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정부위원회 차원의 다양한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소” , 

멸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디지털 전환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디지털, , , , 

플랫폼정부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위원회의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바. ‧

탕으로 생각할 때 해당 이슈들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이슈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상기 언급된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문헌 통계 정부 및 공공기관 보고서 등 분석을  , , 

통해 해당 이슈가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며 동 연구의 주제인 교육 분야, 

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디지털 전환 문제의 경우 사회 전반에 미 . , , 

치는 강한 파급력은 인정되나 이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세출 항목에 대학의 교육 연구 ‘ ·‧

역량 강화 신기술 ’, ‘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도 교육이’ , 

나 연구의 방향성도 대체로 디지털 전환을 염두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 다음으로는 그간 

대학이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고등교육 분, 

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추진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과의 관계5.1.1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해 왔다 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 1983

명을2.06 기록하여 저출산 현상 명 이하 이 나타났고 년에는 명으로 초저출산 명  (2.1 ) , 2002 1.18 (1.3

미만 상태에 진입했다 이후 소폭의 반등은 있었지만 년 명을 기록 합계출산율 명의 ) . 2018 0.98 , 1

벽이 깨졌고 최근 , 년에는 명2023 0.72 32)으로 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이는 OECD 38 . 

단순히 회원국 중 OECD 최저 수준뿐만 아니라 인구 천만 명 이상 국가 및 지역을 통틀어 대한민, 

국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33)

그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4> , 1970-2023p

31) 교육부 사회정책 방향  (2024.2), 2024 

32) 통계청 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2024.2.28.) 2023 ( )‧

33) 나라지표 합계 출산율 데이터  OECD Statistic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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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인구학자들은 과거부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

고했었다 대표적으로 데이빗 콜먼 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한국은 세계에. (David Colemon, 2006) “

서 가장 빨리 소멸 되는 국가 호가 될 것 이라고 지적하였으며 해리 덴트 는 1 ” (Harry Dent, 2015)

한국은 년 이후 인구절벽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2018 ” .

미래 사회 총인구에 대해 년 통계청은 가지 시나리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지의 시나리 2023 3 , 6

오를 통해 장래 대한민국 총인구를 예측했는데34) 양측의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도 년 , 2072

기준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현재보다 증가하는 미래는 예측되지 않았다.35) 이러한 인구학자들의 

주장과 통계적 예측과 같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있어서 사회

적 문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표 대한민국 장래 인구 예측 통계청 입법조사처  < 8> ( ,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통계청: (2023), 

아울러 대한민국은 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약 년 뒤인  , 2025 , 40 2062

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에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하락이라는 요인이 주로 작용하는데 우해봉, (2023)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대수명 연장 보다는 출산율 하락이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 ’ ‘ ’

있다. 

이처럼 출산율 하락의 중요성을 감안이라도 한듯 현재 정부는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 ) ”36) 조직 

신설 방침 등을 발표하며 정책적 관심 또한 주로 고령화 문제보다는 출산율 제고에 맞춰 집중적인 , 

정책 대안 마련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37)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고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 복지 지, , ‧

34) 국회입법조사처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 이동률별 인구변화 입법정책 제 (2023) , NARS 146･ ‧

35) 동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의 예측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국제 순이동자가 고 , 

려되지 않은 통계인 반면 통계청의 경우 년 총인구 만 명의 약 에 해당하는 국민이 , , 2072 3,622.2 9.5%

국외에서 유입한 인구라는 가정으로 인해 통계청의 시나리오에 총인구가 높게 나타다고 있다. 

36)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 2024.5.10. 2 ‘ ’ 

표했고 이후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를 지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정 등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윤, . 

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저출생 대응 부총리급 행정기관과 수석비서관실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

다.   

37)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는 기존 운영되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 ) ’ ‘ ’

높은데조직 명칭에 고령사회라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인구구조 대응의 핵심 영역을 공고히 한 것으, ‘ ’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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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연금지급 부담 증가 종국적으로 국가재정 악화 등 국가적 위기를 야기 할 수 있다 이미 사, . 

회 내에서도 이러한 국가적 문제의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은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미혼 가구의 증가와 혼인 후 무자녀 가정의  (2022)

증가를 지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혼 무출산 추세는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압력과 고용 주거, , ‘ ’ , , 

양육 측면의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 .38)

한국은행은 분석 내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언급하며 결혼 및 자녀 수에 대한 의사결 , 

정이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 이론 기대수준 대Gary Becker (1973, 1974), 

비 상대 소득이 결혼 및 출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 연구 그리Easterlin (1966, 1976), 

고 개인이 사회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계발에 투자하며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

는 현상이 경쟁압력이 높은 사회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등의 연구 를 인용하고 Sng (2017)

있다.

상기 경쟁압력은 사회  내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쟁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청년 , 

층이 체감하는 경쟁 영역은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경쟁과 이를 위한 대학입시 및 

학업 경쟁 등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이동을 위한 경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 ‘ ’ .  

사회적 이동을 경쟁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듀몽 이 년에 출간한  (Dumont, 1849-1902) 1890

저서 『인구감소와 문명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듀몽은 사(Dépopulation et Civilisation) . "』

회적 모세관 현상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출산력 하락을 설명했는데 이는 개인이 사회적 상승" , 

을 위해 가족 규모를 줄여야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Tien39), 1961). 

듀몽에 따르면 문명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모세관 현상의 원칙이 출산 관련 행위에 강한 영향을  , 

미쳐 사회적 이동성의 증가와 함께 출산력 감소라는 인구 변동을 수반한다고 보았다 특히 당. , 

시 유럽의 중산층이 자녀 수를 줄임과 동시에 가족의 자원을 소수 자녀 교육에 집중투자 함으로

써 자녀 세대의 사회적 상승을 도모하는 전략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 상승 동기가 가족계획과 출산에 직접적인  Davis(1963)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는 상승 이동의 기회뿐만 아니라 하강 이동의 위험도 , Demeny(1974)

출산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이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 , 

했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적. , 

정서적 부담 자녀의 교육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한국 사회에 작용하는 경쟁 심리와 과잉 , , 

38)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 (2023.11)

39) 은 의 사회이동 출산력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며 사회이동이 출산 행위 특히  Tien(1961) Dumont - , , 

자녀 출산 간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그림   < 5>여성 미혼율 추이
그림 < 6>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중
그림 < 7> 유자녀 기혼여성 평균자녀수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인구총조사 활용: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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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의 사회적 압력 등은 한국 사회에서의 주요 저출산 요인 손승영 으로 꼽히고 있다( , 2005) . 

실제로 한국 갤럽이 실시한 세 남녀 천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5-39 2 40)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 

은 청년일수록 희망 자녀 수가 유의하게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일자리 정책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 문화가 , ‧

저출산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소멸과 교육과의 관계 5.1.2 

인구감소와 동시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감사원 등의  . (2021)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년 소멸 위험에 처한 기초자치단체가 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2021 100 , 

년도 후반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중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2010 .

특히 국토 면적의 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모여 있는 우리나라 수도권 인, 11.8%

구집중 현상은 일본 프랑스 등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41) 이러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 인구의 유출은 지역 내 출산율을 낮, 

추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그림 대한민국 인구 수도권 집중 현황 전체인구 청년인구< 8> ( , )

수도권 비수도권별 전체 인구 분포- 수도권 비수도권별 청년 인구 비율-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12)42)

인구 유출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은 지역소멸의 원인을 지역 사회와 지역대학의 역할 차원 , 

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지방. (2014) , 『 』

소멸의 주된 원인은 청년층 특히 , 생산 가능 연령층 여성의 대도시 유출에 있다고 한다 이에 . 

40) 월 마크로밀엠브레인 년 개국 세대 만 천명 설문 결과 딜로이트 2022.9-10 , / 2022 46 MZ 2 3 ( )

41) 년 기준 국가별 수도권 인구집중률 한국 일본 포르투갈 영국 2022 : (50.5%), (34.4%), (33.8%), 

프랑스 스페인 출처 한국은행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정민수 외(24.8%), (24.5%), (17.4%) ( : ‘ ’, , 

2023)

4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3) pp.16「 」 



- 25 -

따라 지방에서는 출산율이 저하되며 대도, 시에서도 청년층이 육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어 결국 초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 을 제시했다 또한 허문수 등. , (2022)

은 다소 지역 내 인구 재생산에 치우쳐 있는 마스다의 관점에 더하여 지역 경제 구조의 개선과 함 

께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 및 유 치 산업 다양성 확보 등 지역 생산성 증진에 대한 관점 또한 ,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간 저출산고령화만을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삼았으나 , · , 

년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방소멸의 핵심 변수가 인구 유출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 

특히 지역의 인구증감과 자연증가율은 양의 상관성은 보이지만 실제로 비수도권의 합계출산율, 

이 수도권에 비해 높다43)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인구와 출산율은 반드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국토연구원 (2021)44) 또한 년 기간 동안의 전국 지자체 중 총인구가 감소한 지자체의 2000~2020

인구변화 조사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는 공통적으로 교육 주택 일자리의 목적에 , , 

따른 사회적 인구 유출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지방 청년인구의 연령별 수도권 전출 사유< 9> 

출처 이길재: , 2021. pp.4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길재 는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이동하는 주요 원인은 청년 초 (2021)

기에는 교‘ 육 대학 졸업 이후에는 일자리라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년부터 ’, ‘ ’ . 2010

년까지 수도권으로 유입된 대 청년층 인구는 명에서 명으로 배 가까이 2020 20~30 47,931 93,430 2

급증하였는데 이 중 교육을 목적으로 한 청년층의 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는 양상, 

이며 국토연구원 이 수행한 년대 대 청년과 년대 대 청년의 교육 목적 이. (2021) 2000 20 2010 20

동 흐름 분석에 따르면 년대에 비해 년대에서 교육 목적에 따라 서울 지역으로 이동한 , 2000 2010

청년이 배 이상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에 일자리를 얻기 위한 이동에서도 나타나는데. 20 , 

평균적으로 직업 목적에 따라 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대 청년 또한 배 가량 증가했다20 2 . 

반면, 대 청년이 일자리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규모는 년대와 년대에 큰 차이가 없30 ‘ ’ 2000 2010

어 최근 지방 인구 유출 가속화에 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청년 초기의 교육일자리 문제라는 ‧

것을 알 수 있다. 

43) 년 기준 합계출산율 서울 부산 대전 세종 전남 제주 충남 2019 : 0.72, 0.83, 0.88 vs. 1.47, 1.24, 1.15, 

1.11

44) 국토연구원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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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지역 내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

쟁력 강화라는 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 산업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함, 

으로써 대학 졸업 단계에서부터 취업목적에 따른 대 청년20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 필수적이라는 목소리

가  커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청년 인구의 지역 이탈에 따라 지역. 소멸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연미 외( , 2023)

위의 분석과 같이 지역소멸 대응 문제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교육 산업 문화 여가 등  , , ,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장기간에 걸쳐 . 

점진적으로 지역 내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소 관성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 같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정책적인 접근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의 충격만으로는 개선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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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미래 지향적 재정운용방향 도출6 

집단별 심층면담 개요 6.1 (FGI) 

동 심층면담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 문제와 대학의 역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핵심  , ‧

기능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명의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집단을 구성하였다24 . 1

그룹은 재정전문가 그룹으로 전현직 재정관련 관료 교육 및 일반재정분야 학계 전문가로 구성하, ‧

였으며 그룹은 대학의 혁신 체계 구축 재정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업, 2 , 

단장 또는 기획처장 등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그룹은 국립 사립대학은 물론 지역별로 . 2 , 

고른 응답을 청취하기 위해 개 권역 대경강원 충청호남 부울경 별 국사립 대학 관계자를 면담 3 ( , , ) ‧

대상으로 선정했다.

 3그룹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사회정책 수립 사회문제 분석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경험이 있는 과장급 , , 및 

실무자, 사회 문제와 연계된 정부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급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

표 심층면담 대상 그룹별 응답자< 9> 

전현직 소속기관‧ 직책 및 담당업무 비고

그룹 1 : 

재정전문가

(7)

국회예산정책처 처장前 재정 일반

통계청 청장前 재정 일반

국회예산정책처 관리관前 재정 일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前 재정 일반

이화여대 부교수 재정 일반

강원대 부교수 고등교육재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고등교육재정

그룹 2 : 

교육현장 관계자

(9)

강원도립대 산학협력처단장‧ 대경강원권 공립대학

영남대 산학협력 사업단장 대경강원권 사립대학

구미대
사업단장 및

전문대 사업단 협의회장
대경강원권 사립대학

충남대
사업단장 및

일반대 사업단 협의회장
충청호남권 국립대학

전북대 기획처장 충청호남권 국립대학

군산대 기획처장 충청호남권 국립대학 

부경대 기획처장前 부울경 국립대학 

영산대 부총장 부울경 사립대학

동서대 학장 사업단장, 부울경 사립대학 

그룹 3 : 

정책 담당자

(8)

교육부 전현직 과장 급( )‧ 지역대학정책

교육부 전현직 과장 급( )‧ 지방교육재정

교육부 전현직 과장 급( )‧ 사회정책 총괄

교육부 전현직 과장 급( )‧ 사회 문제 분석

교육부 급 실무자4~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교육부 급 실무자4~5 저출산 대응

지방시대위원회 과장 급( ) 지역교육발전

저출산고령사회위 과장 급( ) 인구구조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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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 심층면담 결과 분석6.2 

그룹 재정전문가 그룹[1 : ]

가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의 핵심 역할에 대한 견해. [ · ]

다수의 전문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대학이 미래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 ‧

있도록 연구 교육 산학협력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응답, , 

 - 일부 전문가의 경우 특별회계의 법적 성격에 맞도록 일반적인 재정지원사업 보다는 미래사회, , 

지역혁신 등의 특별한 목적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대학의 연구교육역량 강화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 ]‧

동 회계를 통해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대학의 산업경제적 역할 강화를 지원할 필요 “ , / ”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 ]

대학은 한국 사회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므로 현재의 당면“ , 

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대학 자체에, . 

서 연구비 배정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 

특별한 목적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회계가 설치됐다면 앞으로 교육이나 연구 등 기존 대학에“ 

서 수행하던 영역을 뛰어넘는 미래 사회 대비나 지역 혁신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

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응해야 할 핵심 사회이슈. 

대부분의 전문가는 인구구조변화 대응이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 , 

출산율 견인정책 뿐만 아니라 감소한 인구구조에 적응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응답

 - 일부 전문가의 경우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가 인구구조 변화의 요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산업, 

구조 변화 대응이 거시적 측면에서 인구와 지역소멸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응답  

인구구조 변화 대응 [ ]

 “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만이 아니라 민간도 모두 같이 대응하여야 할 문제 국가는 출산이 , , .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학계는 연구를 통해 가능한 정책을 개발, 

하여야 하고 기업 또한 자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정책도 개발하고 인식체계의  “ 

전환도 이루어져야 함 외국인인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산업인식구조 고령자나 인가구가. · , 1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저출산고령화를 항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이고 이에 적응하는 인식체계와 정책을 마련할 필요. ”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이라는 상황 하에서 각종 양극화 문제는 정상적인 축소적 사회 균형을  “ 

이루지 못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재정 효율성과 양극화를 해소가 향후 재정의 과제가 될 것. ” 

가장 중요하게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임 이러한 문제가 지역소멸 제조업산업구조경쟁력 등과  “ . , / /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기술 변화 대응 [ ] 

미래 우리의 경쟁력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를 통해 우주 의약 등 첨단분야에서  “ R&D AI, ,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 하는 것에 달려있음.”

인구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문제도 산업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함 농업이 무너 “ . 

지고 지역 산업이 무너지는 원인 중 하나가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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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등교육기관이 교육연구 외 각종 지역 및 사회 문제 대응에 기여해야 하는지. ? ‧

모든 응답자가 대학이 지역 및 사회 문제 대응에 기여해야 한다고 응답 - 

 - 다만 사회 문제 대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대학의 지식창출적 , ,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 대학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견해 그간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대학과 사회, ,  

혁신 간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대학의 역할을 기대하는 견해가 존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며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 , R&D, /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상황에서도 대학은 다른 이해당사자들에 비해  “ , , 

상대적으로 중립적 이에 대학은 시대의 사명을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을 확대해 가야 한다. , .”

 “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넘어 사회 문제 특히 지역문제 대응에 기여하는 것은 , 당연한 사명임” 

산업화 단계 민주화 단계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보여준 것은 대학의 지식인들이 사회 혁신 “ , 

을 위한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했다는 것임 최근에는 많이 미흡해졌지만 대학은 앞으. , 

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 ”

라 지역대학의 성장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해당 문항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적극적 의견과 소극적 의견이 구분되고 있음 - 

적극적 의견 일부 우수사례 보스톤 런던 구도심 등 를 참고할 때 대학혁신을 통해 대학 및  - ( ) ( , )

연구소를 중심으로 도시의 인구 유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 대학의 연구가 지역 산업, 

으로 이전되어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구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 존재 

소극적 의견 인구 유입 출산률 제고 정책이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 ( ) , 

지적하며 소수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적, 

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기타 지역대학의 발전만으로는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와 연계한 다양한 지 - ( ) , 

원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주 환경을 개선해야 비로소 젊은 인구가 유입

되고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

지역 혁신에 성공한다면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 런던 구도심 신흥 도시들이  “ , .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학이 도시 재생에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스턴이나 , . 

실리콘밸리 등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에 적응을 잘 한 도시를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음”

 “ 대학의 부가가치적 생산기술개발고용창출 등의 역할을 통하여 인구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의견[ ]

 “ 지금까지 성공한 경험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대학 설립 또는 확대 과 인구변화는 , , ( )

조심스럽게 판단하여야 할 듯 지자체 장들이야 확대논리를 펴겠지만 일의적이지 않을 듯. , ”

원주의 사례와 같이 대학 역량강화와 더불어 관련 산업이나 취업구조 변화한다면 가능할 수도  “ 

있겠지만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듯, .” 

부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

지역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지역으로의 인구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미는 결국 “ 

지역의 젊은이들이 서울소재 대학 대신 지역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할 정도로 지역대학이 발전한

다는 의미 또한 이는 지역대학의 발전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 , 

많이 만들어지고 지역의 생활여건이 좋아져야 한다는 점이 병행되어야 함 그렇기 때문에 대학발전. 

이외에도 생활여건이나 일자리 등 더욱 근본적인 조건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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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대학 역량 강화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부분 전문가들은 대학 역량강화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도 모 - 

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특히 비수도권 지역 중 일부 도시의 역동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즉 서울이 아닌 지역이 서울 - , , 

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의 지역균형 발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개 광역, 17

자치단체 모두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질문과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내 성공 모델 창출 가능성을 긍정하는 수준의 의견으로 분석됨  ‘ ’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

“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한 대응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R&D, /

대응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서울대 등 이른바 명문대의 경우에도 입시제도 개편을 통하여  .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균형 발전보다는 성공한 특정지역의 발전이 기대된다는 의견[ ]

“ 해당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의 지역들이 고루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 

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특정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것임. ”

모든 거점 국립대로 나눠먹기식보다는 동남권과 서남권 등 두세개의 메가로폴리스 형식의 “ 

서울 버금가는 경쟁력 제고에 도움” 

바 현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지속가능 운영 등 포함. ( )‧

 - 대부분 전문가는 동 특별회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긍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고

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그간 재정 여건이 열악해진 다수의 대학에 대한 임시방편 성격이‧ 강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대학 운영에 투입되는 일반적 성격의 재정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와 별, 

개로 특별회계 내 사업의 경우 특수한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특히 성과지향적인 특별회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사업 예산이 대학에 - , , 

게 비교적 균형적 지역 규모 등 으로 배분되는 방식에 대한 지적이 포함되어 있었음( , ) .  

특별회계 내 재정사업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 

현재와 같이 국립대법인과 국립대 지원 국가장학금 등 지역발전과는 크게 연관되지 않는  “ , 

기존의 교육부 사업 등을 단순 이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대학교육의 

무게추가 지역으로 일정부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지원이 필요함.”

악화된 대학교육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내국세와 연동하여 별도로 설계하되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새로운 기능 부여하고 이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고특의 사업내역을 보더라도 절반은 국가장학금인데 이는 대학 예산이라고 할 수 없음 “ . 

특별회계로서 명확한 사업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재정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 ] 

한시적인 추가 재원의 확대 뿐만 아니라 항구화도 필요함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 . 

지역의 인재들을 지역에 머물고 지역에서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강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

대학 내부 개혁을 전제로 한 지원이 필요하고 식의 예산배분은 가장 피해야할 “ 1/n 

접근방식이며 대학의 성과주의 도입이 필요함 ”

“ 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내용 등이 결정될 필요 ”

대학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 선행된 상태에서 대학에 대한 강한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 

현재도 소위 나눠먹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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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현장전문가 그룹[2 : ]

가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의 핵심 역할에 대한 견해. [ · ]

다수의 현장 전문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대학의 연구와 인재양성 분야에 활용될  - ‧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의 경우 지역소멸 대응과 같은 사회 문제 또한 대학의 , ‘ ’

추가적인 미션 보다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등 교육연구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

대학 전반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가 가장 포괄적이고 우선적인 사업“ ”

무엇보다 대학의 기본에 해당하는 교육연구 역량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 ”

평생교육과 인재양성 특히 지역에 정주할 가능성이 낮은 신기술분야 인재 보다 지역 중장년의 “ , 

재교육을 통해 지역에 이미 정주하고 있는 인구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해야 함 ” 

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응해야 할 핵심 사회 이슈. 

다수 현장 전문가는 지역소멸 대응과 함께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  - 

양성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국가 차원의 핵심 사회 이슈라고 응답 

다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의 경우 지역 산업이 혁신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 , , 

확보 차원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이 또한 지역소멸 방지의 이슈와 같은 맥락을 공유,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이라고 생각 이는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와도 연결되고 “ . 

지역대학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지역 인재 양성 등과 같이 지역소멸에 대응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 ”

지역소멸 지역대학 학생 미충원의 원인을 분석할 때 위치나 주거 문화 시설 인프라의 영“ . , , ・

향을 중요하게 받고 있음 지역소멸 문제 또한 유사한 원인 때문이 아닐까 생각. ”  

를 중심으로 한 향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 인력양성 대책 마련이 시급“ AI ” 

다 고등교육기관이 교육연구 외 각종 지역 및 사회 문제 대응에 기여해야 하는지. ? ‧

모든 응답자가 대학이 지역 및 사회 문제 대응에 기여해야 한다고 응답 - 

 -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대학이 교육 연구와 함께 사회봉사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 ‘ ’, ‘ ’ ‘ ’

대학이 여건과 무관히 사회 문제에 기여 해야 하는 당연한 사명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 일부 전문가들은 인식적 측면 외에도 지방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에게 ‧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대학은 지역사회 문제 대응에 적합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대학의 고유 기능이라는 의견[ ]

에서 오랫동안 주장했듯이 대학의 핵심적 기능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기능임“ OECD , , , ”

대학은 사회봉사 기능이 존재 지역대학은 지역의 대학 지역을 위한 대학이 되어야 함“ ‘ ’ , , ”

소위 우수대학들은 미래 사회 다양한 위기에 대한 선제적 방안 마련이라는 사회적 역할 존재“ ”

대학의 역할은 바로 지역의 앵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대학의 시설 교육프로그램 “ , , 

등과 함께 지산학연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 및 국내 사회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 · ,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및 전문가를 양성 하는 역할이 요구됨“

대학의 인프라 활용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 ]

지역대학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응하고 “ ,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와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음 ”

지역대학의 존재 자체가 지역의 상권 붕괴를 막는 등 지역의 소멸 방지에 중요한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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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대학의 성장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현장 전문가 집단의 경우 재정전문가 그룹과 달리 대학이 지역 기업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 , 

통해 청년 인구 유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이는 경향을 보임. 

 - 대학의 역할 강화가 우수 기업 육성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며 나아가 초중등교육 , ‧

등 참여를 통해 인구가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의 의견임 

다만 일부 전문가의 경우 모든 지역대학에서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 , , 

우수대학을 보유한 지역이 재정 투입 성과 창출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대학의 지역기업 지원이 인구유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견[ ] 

대학이 지역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산업을 위한 인력양성 역할을 “ R&D, , 

잘 수행 한다면 기업의 성장을 통한 우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에 따른 청년 , , . 

인구 유입 및 지역 출산율 증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됨”

대학이 지역 정주가 가능한 우수 인재를 배출하게 된다면 지역 기업의 우선 취업 등 각종 “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음 또한 우수 인재를 찾아 좋은 일자리가 새로 형성될 가능성도 높음. . 

이런 방식으로 정주 정착이 확대되고 지역 내 가정 형성 인구 유입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 , ”

“ 지역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 지역혁신의 주체로 지역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지역성장과, 

함께 젊은층이 지역에 머무르는 인구유입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됨 ”

“ 최근 초중등교육 기관과 대학 간의 협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학이 지역 초중고에 대한. ‧ ‧ ‧

지원을 통해 소위 우수 학군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는 젊은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  , ‘ ’ , ”

대학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 ] 

경쟁력이 없거나 약한 지역대학은 인구유입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내에 학생모집 ‣ 

경쟁력이 있는 우수대학이 존재해야지 인구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견고한 국내 대학 서열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역대학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 ’‣ 

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성장이 인구유입에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

마 지역대학 역량 강화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부분 전문가들은 대학 역량 강화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 - 

으로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나 단순히 대학의 성장만으로 지역 발전을 , 

이룰 수 없으며 역량이 낮은 대학에 대한 투자는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존재, , 

아울러 전문가들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선 - , ‘ ’ , ‘

택과 집중 형태가 지역 발전 전략에는 적합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편임  ’ 

대학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 ] 

지역 우수 대학은 주변 상권 활성화 지역 기업 기술력 강화 등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

신기술 인력 양성을 포함하여 지역의 특화 산업 생활 산업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 ,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지역대학의 역할임 ”

중장년의 업스킬과 직업전환에 필요한 리스킬 교육을 평생교육을 통해 제공하고 지역산업“ , 

중점의 성인학습자 친화형 평생교육체제를 갖춰 나갈 필요가 있음 ” 

대학 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의견[ ]

지역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함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균“ . 

형발전정책이 시행될 필요 대학에 대한 투자 외에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문화. , 

시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대학은 강한 투자를 하더라도 지역 발전에 효과가 미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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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 

현장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사업 체계보다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발전 모형을 설 - 

계 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 내 탄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또한 여전히 다수 대학에 대해 일반 재정지원 사업이 아닌 특수목적형 재정지원 사업이 추 - , ‘ ’

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인력 양성이나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 , R&D 

중장기 관점에서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

지역 실정에 따른 프로젝트 차별화[ ] 

교육부 주도의 사업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젝트가 나와야 함“ ” 

경우에 따라 지자체 연계 시 대학이 소재한 지자체 단위보다는 인근 지자체 단위까지 확대하는 “ 

것이 더욱 효과적인 협력 체계인 경우도 존재 생활 인구의 개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가 강조되는 건 적절하지만 지자체별 행정 역량이나 전문성의 “ , 

차이가 존재하여 관리나 감독의 주체가 될 것이 아니라 지원기능에 역점을 두도록 해야 함”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 

글로컬 대학의 경우 현재와 같이 개나 되는 대학보다는 권역별로 개 대학들만 선“ 30 , 30 1~2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집중 육성해야 함‘ ’ ”

한계 대학을 대상으로 적절한 대학 퇴출이나 급격한 축소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 “ ”

중장기 관점에서의 지원[ ] ‧

실효성 있는 인재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단기 지원 년 미만 보다는 중장기 지원 필요 “ (3 ) ” 

사 현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지속가능 운영 등 포함. ( )  ‧

현장 전문가들은 재정 전문가 그룹과 달리 동 특별회계 내 사업 운용 측면에서의 개선점 특 - , 

히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주로 제안하여 앞서 바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 . 

의견 항목과 중복되는 의견이 많았음” . 

이외에는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증진 측면에서의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는데 - ‘ ’ , 

이는 단순 교양교육을 넘어 지역 산업인력의 재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간 집중 지원된 ‘ ’ , 

신기술 중심의 인력양성 이외에도 산학협력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전통적 산업인력에 대한 

기술적 재교육 등 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임(Re-Skilling, Up-Skilling ) .

대학 현장 전문가들은 동 특별회계의 일몰 연장의 필요성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대학재정 확 - , 

보를 위해 동 특별회계가 큰 의미를 갖는 다는 점에 공감  

대학 자율성 강화를 원칙으로 하되 경쟁력없거나 약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 필요 “ , ”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되 간섭 통제가 아니라 지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특회계 운“ , 

용방향을 정하도록 함”

정부는 현재 다소 신기술 인력 양성 기술 융합 인력 양성 등에 재정지원사업의 비중과 ” , AI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 대한민국의 교육은 또 다른 축으로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에 재정지. 

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지역 내 평생교육 플랫폼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른 바 앵커대학이 될 수 있는 여건 “ ‘ ’

마련을 위한 변화가 요구됨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대학 현장에서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회계임 여기서 안주할 “ , 

것이 아니라 동 특별회계를 더욱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함 ” 



- 34 -

그룹 정책전문가 그룹[3 : ]

가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의 핵심 역할에 대한 견해. [ · ]

 - 다수의 정책전문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대학의 연구와 인재 양성 분야에 활용될 필‧

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위축된 대학의 교육연구  , , ‧

역량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라는 명칭에 부합하게 고등교육 즉 대학의 교육과 연구 강화를 “ ‘ ’ , ‧

위한 사업 수행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 인재 양성 특히 지역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 , ”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는 이하에 서술된 항목들의 수행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기본“ ‧

적인 항목이라고 생각함 예를 들어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도 대학이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역량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음  ” ‧

등록금 동결 장기화 학생 자원 감소 등으로 대학의 교육연구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어려움“ , ‧

이 심각함 대학의 기초적인 역할인 교육과 연구를 내실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를 위. , 

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지원을 순위로 응답함 1 ”

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응해야 할 핵심 사회이슈. 

다수 정책전문가는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대응을 핵심 사회 이슈로 응답  - , 

 -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황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소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 , 

하며 가장 대한민국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꼽는 정책전문가들이 다수  

 - 이는 정책 입안자로서 지역 균형발전이나 기술 변화의 경우 해외 사례 등 벤치마킹 할만한 , 

우수사례가 존재하는 반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은 대한민국이 최초 사례를 만,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위기감 또는 부담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국토면적의 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의 인구 소득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11.8% , , 

있고, 그 집중화는 계속 증가되고 있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토와 자원의 균형 . , 

있는 활용과 환경에 대한 현명한 활용과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산업구조 변화 대응 기술 발전과 같은 변수는 어느 나라나 맞닥뜨리게 되는 변수로 공동대“ , 

응이 가능하지만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나 지역소멸 대응은 나라별로 처한 사항이나 여건, 

패턴 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또한 인구구조 변화는 . 

저출산과 같은 문제와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지역소멸 역시 인구구조와 밀접하게 연결” 

가장 큰 변수는 인구구조의 변화라고 봄 고령자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리 사“ . 

회의 교육 보건 사회보장 고용 등 모든 분야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임 이것이 지역 차, , , . 

원에서는 지역소멸과 지역간 격차 특정 지역의 공동화 등 로 나타날 것임 저출산의 흐름( ) . 

을 반등하려는 노력과 별도로 이미 시작된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충격파를 가급적 완화하, 

고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봄. ”

다 고등교육기관이 교육연구 외 각종 지역 및 사회 문제 대응에 기여해야 하는지. ? ‧

이 또한 모든 응답자가 대학이 지역 및 사회 문제 대응에 기여해야 한다고 응답 - 

 - 현장 전문가들과 같이 대학이 교육 연구와 함께 사회 봉사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 ‘ ’, ‘ ’ ‘ ’

들어 대학의 근본적인 사명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단순히 인식적 측면 외에도 대학의  , 

연구교육 또한 결국 사회 문제 대응과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

아울러 일부 전문가의 경우 공적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공익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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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견해[ ]

고등교육기관은 교육 연구 와 함께 사회봉사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 , ”

고등교육의 역할은 보통 교육 연구이지만 사회봉사도 대학에 기대하는 역할 중의 하나임 다만 “ , . 

사회봉사는 현안에 관한 대응책 마련이나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과 같은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한정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비판적 검토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 

봄 이러한 사회 봉사 기능은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연구의 목적은 사회 적용이며 이는 곧 사회 문제 즉 그 대학이 자리잡고 “ , ‧

있는 지역사회의 이슈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특히 인구감소로 인해 학생 . 

유치 등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이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지역사회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학생이 줄어들어도 대학이 존재해야 하는 새로운 기능을 찾을 수 있음 ” 

공적 재원을 투자받는 고등교육기관의 책무 중 하나라는 견해[ ]

“ 공적 재원을 투자 운영 중인 국립대학의 경우 책무성 확보 차원에 지역사회나 우리 사회 ·

문제 대응에 보다 큰 기여가 기대됨 이러한 기여의 내용에는 실천적인 대안과 해결방안 마. 

련과 지식창출 외에도 긴 호흡의 분석과 비판도 한 축이 될 것으로 봄 ” 

라 지역대학의 성장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 정책전문가들은 단지 대학의 성장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 ’ 수 

이는 대학의 여건보다 초중등교육 여건 강남구 등 이나 양질의 일자리의 존재가 젊은 층 유 - ( )‧

입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정책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 지역대학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거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는 방

향으로 성장한다면 이로 인해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대학의 성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견해[ ]

“ 대학의 성장과 인구유입 간의 관계에서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 예를 들어 서울시 관악구 인. 

구는 지난 년간 감소인 반면 서울시 강남구 인구는 지난 년간 증가 추세 제주도 인구10 , 10 , 

는 지난 년간 증가 추세임 이는 대학의 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통계임 10 . ”

“ 초중등교육은 지역에서 받더라도 대학은 수도권대학 진학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일단 , ‧

수도권대학으로 진학하면 취업 단계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적음 이에 현재와 같은 . 

수도권대학 쏠림 현상은 지역 인재의 부족 유학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 여러 문제로 이어짐 ,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경우 긍정하는 견해[ , ]

“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정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구가 증가한 

사례가 다수 대학에는 교육 연구 행정 분야의 좋은 일자리가 존재 재정 지원 또한 일자리를 . , , , 

새롭게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활력 유지 제고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 가능성은 있음, . ”

“ 지역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대학의 교육연구가 지역에서 활용될 수요가 있다는 점이고 이는 인구 ‧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특히 안정적 일자리가 있다면 주거 등 각종 생활비용이 .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의 젊은층의 정착수요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봄. ”

“ 대학은 인재 양성 기업 지원 외에도 앞으로 지원 여부에 따라 돌봄 초중등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 , ‧

주요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우수한 양육 여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 ”

지역에서 대학 돌봄부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까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 , , ‧

마련되고 이것이 지역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되면 적어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줄어, 

들고 지역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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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대학 역량 강화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 단순 대학 역량 강화만으로는 균형 발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지역사회나 지역 산업과의 연결이 , 

중요하며 지역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 특히 과거 교육부의 다양한 지방 대학 지원 사업들이 지역 여건이나 특성 특히 지역 , , 

산업구조에 대한 복합적 고려 없이 단순 대학의 우수한 사업계획에 대해 재정을 지원했을 때 

지역 우수대학을 창출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관료들이 많았음

다만 지역 혁신의 한 축으로서 대학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편    - , 

대학 역량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 ] 

대학의 역량 강화만으로는 균형발전이 불가능함 지역 자체의 역동성이 없는데 지역대학 역량이 “ . 

강화될 수도 없으며 이는 밑 빠진 독에 물붓는 상황이 될 수 있음 대학 특성화만을 위한 각종 . 

지원이 집중되었던 시기를 반추해보면 집중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성과는 없었음.” 

대학은 섬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지역 자체의 발전 동력 없“ 

이는 대학 역량 강화만으로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함.”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만으로 풀 수 있는 과제는 아니며 다른 사회경제 정“ , 

책의 재배치와 재설계 과정에 한 축 정도의 위상을 갖는다고 생각함. ” 

대학 역량을 통해 지역 발전 혁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 , ]

미국 주립대학 의 경우를 보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 Arizona (ASU)

확대로 대학이 발전하고 를 비롯해서 각지에 좋은 일자리를 증가시키는데 기여, Arizona . ”

지식 창출이 가능한 대학이 지역 내 연구소 지역 산업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 , , 

다면, 그 자체로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음 최근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 

의 모델을 볼 때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사례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임  ” 

바.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해 대학을 대상으로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 재정지원 자체에만 목적을 둔 대학들이 사업계획을 비현실적으로 설계하여 평가를 좋게 받고 이후 , 

성과가 창출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경계가 다수 이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경쟁 체제가 가져온 구조적 , 

문제로 보며 일부 전문가는 경쟁 구조에서 탈피 초기 소액 재정지원으로 성과 창출 지원 의견, , 

 - 인구구조 지역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입을 꼽는 일부 전문가는 지역대학 지자체 차원, , 

에서 유학생 유치 취업 정주를 위한 지역단위 사회정책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 

“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 상황을 진단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자율성

을 존중해야 하지만 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에 기반이 미약한데도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트랜드를 따라 지역 특성과 무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보고서만 , ･

화려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서 재정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처우해야 된다고 생각 과거의 레퍼토리가 반복돼서는 안됨. .”

지역 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초기에는 경쟁방식이 아닌 형태로 배분하고 지역 ” seed money

발전전략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전략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주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그간 추진한 . 

지역 비자 제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지자체는 유학생이 .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을 위해 대학과 협업할 필요가 있음.

사 현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지속가능 운영 등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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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특별회계가 일몰 규정 삭제 등 재원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대학이 안심하고 중장기 프 - ‧ 로젝

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

추진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대학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 현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출 규정이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하며 기존 , ‧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기 위한 임시적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전문가도 존재하나, 

특별회계 신설과정이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며 동 특별회계 운영 과정에서 세출 규정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향후 교육세나 기타 기금을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 

견도 많았으나 전문가들은 시도교육청의 반발 등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간의 경험에 비추어 특별한 외부 충격없이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대안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음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고등교육특별회계는 한시적 회계이기 때문에 운영상 한계가 있음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맞추어 “ .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함 ”

한시법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대학들도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꺼려하는 행태를 보일 수 “ 

있음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당장에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반면 대학들은 당장 년간 추진될 대규모재정지원 예컨대 글로컬 과 , 3 , 30

같은 사업에 대한 경쟁이 과열될 것임.” 

세출목적 등 지원사업 재구조화 필요[ ]

고특법 제 조의 세출 규정도 범위를 지금보다 더 제한하여 뚜렷한 목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5 . 

현행 규정 상 의 목적 간 사실상 차별화가 없어 보임 이는 동 특별회계가 일반재정지원의 1~4 . 

성격을 지지하는 느낌을 받게 됨 “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위한 별도 특별회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고특회계를 활용하는 “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가 대학의 , 

일반적인 기능의 보장을 위해 활용되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임“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정해진 규격화된 정책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 ‘ ’ ‘

정책이 혼합된 정책의 추진을 고민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봄 이러한 고민이 앞으로의 재정정책에 ’ . 

반영될 필요가 있음“

교육 정책이 사회 문제 해결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만큼 대학들이 자유롭게 사회 “ ,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분야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이는 현행 세출 

구조는 변화될 필요가 있음 예를들어 캡스톤디자인과 같은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이 지역재생과 . 

연결된다면 인재양성과 지역발전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음 ” 

재원 확대의 필요성[ ]  

교육을 통한 경제적 효용의 관점에서 대학교육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효용이 크다고 보아 왔기에“ , 

그간 공적 재원의 고등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였음 하지만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등교육의 . 

보편화 추세 대학의 경쟁력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교육세 등 교육재원을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 , 

운영하는 현 제도는 개편이 필요함 이에 따라 고특회계를 한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 

교육세의 활용범위를 초중등교육 외에도 유아보육 고등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역대학 지원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역소멸대응기금을 “ , 

지역대학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함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교육분야 . 

재정 외에 다른 영역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부적합한 것은 아닐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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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6.3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

바람직한 운영 목적 사회 문제 해결 참여자로서 대학의 역할 수행 필요성과 이를 위한 , 

고등평생교‧ 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방향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첫째 특별회계가 특별한 목적 예컨대 미래 사회 대비 등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 ,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다만 재정전문가 그룹의 경우 특별회계의 예산은 대학의 기본적 기능을 . , 

제외한 특별한 목적을 중심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현장 전문가와 정책전문가 , 

그룹의 경우 대학의 기본적인 연구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

제안이 많았다 이는 대학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현재 열악한 대학 재정 상황을 고려할 .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의 사회적 역할 수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재정전문가들은  , . 

주로 그간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대학이 수행했던 역할을 바탕으로 대학이라는 기관이 대한민국 사회 

변화에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았고 현장전문가들은 대학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다 정책전문가의 경우. , 

대학의 근본적 기능과 함께 공적 재정투입에 따른 책무성 차원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종합적으로 . 

어느 집단에서든지 대학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이라는 중차대한 , 

과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셋째 대학이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문제 대응에 적합한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리고  , 

있다 대학 외부적 재정 및 정책 전문가의 경우 대학이 주도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 ( ) , 

기대보다는 지역 거버넌스의 일부로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소극적 의견인 반면 대학 , 

내부 전문가들의 경우 대학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 인재 양성 기술 개발 등이 지역사회 혁신의 , ,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적극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가 공감하는 내용은 앞으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기존의  ,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달리 대학을 지역사회 혁신의 주체 중 하나로 인식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업이 ‘ ’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만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으로는 그간의 지역대학 지원사업의 실패 사례와.  

같이 소위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고 말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 .   

넷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 방향에 있어서는 재정전문가들의 경우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 ‧

성과지향성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현장전문가들의 경우 예산 운용 등에 있어서 ,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개선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상호 간 배타적으로 보이지는 . 

않는데 성과관리 체계는 강화하되 집행 단계에서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성과 창출을 도모할 , ,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재정전문가 . , 

그룹에서 다수 제시된 특정 지역 중심의 선택과 집중 형태의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의 경우 현장전문가‘ ’ ,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에 불과했는데 이 또한 현재 지역대학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 

없는 대학 현장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정책 전문가들의 경우 그간 사업 경험을 토대로 경쟁중심의 . , 

재정지원사업 선정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앞으로 성과 창출이 , 

가능한 대학을 선정하거나 사업 참여 기회를 넓게 주되 성과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다섯째 그간 논의되었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재정전문가 그룹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  ,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견이 있었던 반면 현장 전문가 정책 전문가 그룹에서는 지속가능한 예산제도 , , 

필요성 정도로 소극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 

결국 뚜렷한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한 학습효과와 더불어 고특회계 설치를 통해 대학 , 

재정이 일부 개선된 점을 들어 해당 제도의 개선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며 추가적인 회계 제도 , 

도입에 따라 발생할 재정적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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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및 제언7 

일반적으로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의 대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는 대학이 소재한  , , 3 . 

입지와 무관하게 대학에게 주어진 근본적 미션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연구하며 대학의 지식인들은 사회 혁신을 위한 각종 정책적 제언을 , 

수행한다 이에 더하여 대학은 지역사회에 학술적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대학이 소재한 . , ,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과 같은 국가 지역적 위기는 지역대학으로 하여금  , , 

대학의 대 기능 수행의 동력 상실로 작용하여 지역사회 붕괴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연쇄적으로 3 ,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한다.

그간 고등교육재정 지원 정책의 방향의 변화는 평가에 의한 선정 차등 지원에서 대학이 보유한  , 

기본적 역량을 기초로 한 일반지원으로 규격화된 경쟁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에서 공공성과 책무성, , 

자율과 혁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며 개별 대학이나 사업단 단위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 

지원하는 형태에서 지역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적 가치 창출을 , , 

유도하는 형태로 변화해 왔다 김민희. ( , 2024)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에서만의 혁신적 움직임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학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지역경제 성장 및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 

추세 이며 이제는 대학이 지역과 독립적으로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Peer and Penker, 2016) , 

아닌 대학이 소재한 지역 발전 패러다임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이 , ·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호장후은.( · , 2019).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의 지역 또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 

체계 설계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국가적 사회난제 차원에서 대학 등 교육기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또한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 특히 , , ‧

그간의 교육정책의 영역을 넘어서는 융합적 정책 수립의 책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해 교육당국이 수행해야 할 역할 중 하나로 미래 지향적  , 

고등교육재정의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할 계획이다 동 방향은 앞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 FGI 

정리되었으며 개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개편보다는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대부분을 담고 있는 , 

특별회계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한 두 가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제시된다‘ ’ . ‧

가 특수목적 재정지원 중심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 필요  . ‧

우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내 대학의 사회 문제 대응에 관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은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사회  , 

난제이며 대학이 연구 교육 사회봉사 기능을 통해 해당 사회 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할 문제이다, , , . 

현행 재정 지원사업 중 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다소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 설계나 예산 수립의 , , 

근거가 되는 관련법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 조 세출규정 제 호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5 4 ‘ ’‧

있으나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고 있어, ‘ ’ , 

사실상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역할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 조에 제 호에 사회 문제 해결에 대응하는 대학의 역할 부여를  5 4‧

위해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라는 문구를 ‘ ’‧

반영하되 기존 호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 인재양성 사업의 경우 제 조를 신기술 분야 등 국가 및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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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 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개정한다면 기존 지역 인재양성 사업과 관련된 문구를 ’

보존할 수 있다. 

법 제 조 호에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반응하게 된다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5 4

대학이 특정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 기능 맞춤형 인력양성 기능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R&D ,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는 지역 산업을 넘어 지역 재생이나 지자체 정책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 , 

설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넘어 지역 네트워크를 , , , 

기반으로 추진될 대학의 제 의 역할을 창출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4 .  

대표적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역사회대학운영법인 설립과 같은 거버넌스 측면의 개선 대학  ‘ ’ , 

연계형 은퇴자 주거단지 활성화와 같은 주거형 대학 지역사회 결합 모델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 서연미 외 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다( , 2023) . 

현행 개정안

제 조 세출5 ( )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1.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4.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 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5.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6. 

제 조 세출5 ( )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좌동                                     1. 

  

신기술 분야 등 국가 2. 및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좌동                                     3. 

4.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

위한 대학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

좌동5. 

좌동6. 

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제 조 개정안< 10> 5‧

이처럼 법령 개선만으로도 대학에서는 다양한 도전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 다양한 지역의 .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이 ,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대학별 강점 분야를 통해 지역의 특색과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 문제 ,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담아내는 ‧

특별회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조했듯 동 특별회계의 . 

운영 목적이 단지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결함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 

대학의 역할 외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할 목적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 

투입은 반드시 성과 창출 등에 대한 고민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성과 기반의 차등적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업 시작 단계에서 성과 

창출 역량이 인정되는 대학을 특정한 목적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글로컬대학 사업에서는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며 지역 내 다른  30 “ , 

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 분야의 세계적 대학이라는 목적을 제시하며 대규모 예산 지원과 ” , 

함께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 보장이라는 유인 체계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설문 분석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다수의 전문가는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한  , , 

특수목적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역사회 연계라는 특수한 목적하에서 우수 , ‘ ’

모델이 개가량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다 아울러 글로컬대학 을 포함한 등 30 . , 30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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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 목적의 사업들은 지역 내 대학 중심의 혁신 창출이라는 특수 목적보다는 소위 소멸 ‘

위험에 있는 지역대학의 폐교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

이러한 인식은 재정지원 목적이나 성과관리 체계 등에서 현재 대학이 수행하는 특수목적형 

재정지원사업과 일반재정지원 간의 경계가 다소 희미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연구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유사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앞으로의 특수목적지원 사업은 대학이 핵심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거나 당장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을 미루고 있는 대학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성과 창출이 가능한 대학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수의 사업 대학들에 대해 사업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되 엄정한 성과 평가를 통해 . , 

소수 사업대학으로서의 책무성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컨대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재 양성 인구구조 변화나 지역소멸 대응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미래  , , ‧

지향적 프로젝트 또는 지역 내 돌봄이나 초중등교육지원 등 대학의 본래 기능과 거리가 있는 ‧

프로젝트의 경우 대학이 현재 재학생들을 위해 설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대학, 의 

역할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대학의 자발적 사업 기획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 별도의 

특수목적형 예산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며 동 영역에서의 재정지원사업을 설계할 경우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소수의 대학과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성공가능한 모델을 확인하고 이후 몇 , 

가지 모델을 제시하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학 프로젝트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구조가 마련되어 중장기적  , ‧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일반재정지원 재원에 관한 명확한 . ,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동 특별회계 중 일반재정지원 사업분이 해당 회계로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 

이러한 경우 특별회계를 가칭 지역대학미래혁신기금으로 전환하여 보다 유연한 재정집행을 , ‘( ) ’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 성과기반 일반재정지원사업 운영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필요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특수목적형 재정지원 사업 중심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일반재정지원 ‧

사업과 특수목적지원 사업 간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확보의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반재정지원사업 도입으로 많은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 예산 투입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 예산 규모는 오랜 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발생한 대학의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에는 ,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문보은 특히 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 2021) , 2023 진학률이 인  76.2%

대한민국의 특성 상 대학은 사실상 공적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간 등록금  

동결이라는 정책적 요구를 받아들였던  대학들에 대해서 교육연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

일반재정지원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재정지원 사업이 단지 대학 재정결함에 . , 

대한 보조역할만 하게 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없기에 성과관리 요소가 고려된 지원 체계가  ,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유사한 국내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제 호 이 있다 동 규정은 제 조의 에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이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275 ) . 2 2 ‘ ’ , 

지방재정법 제 조 항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5 2 ‘ ’

시도교육감이 작성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기반한 내용이며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 ‧

결산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성과와 연동된 예산 증감은 지방의회에서 결정될 내용으로 . , 

중앙부처 차원에서 교부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재정 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성과 목표, 

지표 달성 여부 등이 지방자치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접적 도구를 제시한 것에 그친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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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테네시주 의 성과 기반 예산제도와 핀란드의 핵심 예산( ) (Core Funding) 州

사례를 들 수 있다.45) 테네시주는 년 미국 개 주 가운데 최초로 성과 기반 예산제도를  1979 50

채택하였다 이러한 예산제도는 대학 재정지원 중 상당 부분을 대학이 제출한 성과와 연결하여 . 

배분하기 때문에 대학은 스스로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성과지표를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Ortatus, et al., 2020; Dougherty & Reddy, 2013). 

현재 미국 내 다수의 주에서 성과 기반 예산제를 대학 재정지원에 반영하고 있으며 개 주에서는  , 10

연간 주립대학 보조금의 이상을 성과 기반 예산제도를 통해 배분하고 있다25% (Ward, et al., 2020).

일부 주에서는 성과평가 시 단순히 성과 목표 달성 정도뿐만 아니라 그 향상 정도를 지표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성과관리는 대학의 성과 창출 외에도 대학이 궁극적으로 , 

발전할 방향에 대한 과정 평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무리하게 단기적 성과에 , 

집중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인이 된다 이처럼 대학재정의 상당 부분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고 . 

있는 지역으로는 테네시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이 있다, , ,

그림 테네시 주정부 고등교육 성과기반 예산제도 운영 절차< 10> 

핀란드의 경우 고등교육 분야도 공공재의 일부로 보고 설립 주체와 상관없이 고등교육기관들이  , , 

지식 창출과 국토 전반에서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공적 지원은 크게 대학들의 경상비에 해당하는 

핵심예산과 공적 연구개발비 예산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보조 및 대출 등 세 가지로 , 

구분된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는 핀란드 의회가 결정하고 교육문화부가 집행하는 핵심 예산으로. ‘ ’ , 

대학 운영예산의 를 차지한다 핀란드 정부가 매년 각 대학에 지원하는 핵심 예산50~70% . (core 

은 핀란드 의회가 고등교육 전체에 대한 공적자금의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문화부는 funding) , 

대학에 적용하는 핵심 예산 펀딩 모델을 통해 종합대학교와 응용과학대학교에 대한 지원 규모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그림 핀란드 고등교육 핵심예산 지원 과정 < 11>  (Core Funding) 

종합대학교 지원의 대부분은 그 대학의 학문적 연구와 교육 성과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 

응용과학대학교는 보다 실용적 교육과 연구개발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각 대학이 . , 

45) 동 내용은 남수경 외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성과기반 재정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미국 (2023) “ : 

과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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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부와 체결한 성과 협약의 내용 등도 지원 규모의 결정에 함께 고려된다 이렇게 정해진 . 

핵심예산은 대학들에게 총액 배분되고 개별 대학들은 이 핵심 예산 내에서 자유롭게 지출 항목이나 ‘ ’

규모를 정할 수 있다. 

향후 대한민국의 일반재정지원사업도 이와 같이 대학의 기초적인 여건을 고려하되 총액 배분 자율  , , -

편성의 원칙 하에 성과관리 방식이 도입된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수한 사업 목적은 제시하지 . 

않더라도 최소한의 성과관리 체계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모델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계 대학에 대한 퇴로 구축이 중요하다 문보은.( , 2021) 

전문가 설문에서 많은 현장 전문가가 주장하듯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이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계 대학의 퇴로 구축 등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적 인식에  . 

비추어 볼 때 부실 비리 대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일반재정지원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른바 지역의 ･

한계 대학을 연명 해주는 용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 해줄 수 있는  , 

재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오랜기간 대학 현장의 숙원사업이었던 . ,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이 제정( )「 」 되어 초중등교육기관의 재정결함 보조와 같이 대학의 운영을 , ‧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세 연동이라는 재정 수입구조는 당장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 내기 어려울 수 있으나‘ ’ , 

① 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의 연속성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교육 투자의 균질화 요구 증가, ‧

지역대② 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 추세 초중등교육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 ③ ‧

지역대학의 역할 확대 필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대학의 필요성 등을 토대 , ④ 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은 대학이 일반적으로 수행할 연구와 교육 영역의 재정을 「 」

지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은 사회 문제 해소 미래 사회 대응 역량 창출 등 대학이 ,  , 「 ‧ 」

수행할 특수한 목적을 지원하는 이원적 재정지원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며 상기 두 개의 재정 , 

제도는 앞으로 대한민국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굳건한 축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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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맺 음 말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비교적 단기간에  설치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기간도 약 2

년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동 특별회계의 운영 방향성에  , 대한 본 연구는 앞으로 고등교육 관련 재정 운용이나 대

학재정지원사업의 설계 시 대학의 교육, 연구 기능과 함께 강조되는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이 대 ‘

학이 대응하는 사회 문제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대학의 ’ , ‧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 시스템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각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고등교육의 역할을 논의하며 그간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논 , , ‧

의되었던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 문제에 대학 교육의 기여 가능성을 도출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서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교육 재정 운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학술적 논의를 제공할 수 있고 , , 

향후 연구와 정책 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 운. 

용 전략이 국가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와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 , . 

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량적 데이터 분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할 , .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등교육재정지원  , 

시스템의 개선 방안은 이론적 논의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정책실행 과정에서의 실효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적 요인들을 보다 깊이 있게  . 

분석하고 반영하는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해외 고등교육 재정 운용 시스템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는 국, . 

제적 관점에서의 포괄적인 고등교육 재정 동향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

구에서는 다른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운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넓은 시각에서의 정책 제 

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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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전 설문지 [ ]. FGI 

들어가며[ ]

본 설문은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석사 과정생인 조사자의 학위 논문인 

미래지향적 교“ 육재정운용 방향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중심으로 를 작성하기 위한 - ”– 

전문가 그룹 인터뷰 자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응답자 조사 1. 

응답자 이름 소속 직책 / / ( /                 /             )□ ○ ○ ○     

현 소속과 직책이 없는 경우 직전 소속직책 기재 예 대학교 기획처장 경제학과 부교수  · ( : 00 , )前 ※ 

재정과 관련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경험은 어느정도 입니까? □ 

년 이하 년 년 년 이상     1) 10 ,   2) 10~20 ,    3)20~30 ,     4) 30

재직 기간 외에도 연구 활동 저술 교육 등 관련 기간의 총합    , , ※ 

귀하의 전문 분야는 다음 중 어느 분야입니까? □ 최대 개( 2 )

예산안의 편성배정  예산의 집행 재정사업 성과 관리 재정 건전화   1) 2) 3) 4) ‧

기타   5) (                      ) 

□ 다음 사회정책 영역 중 귀하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을 어느 영역입니까?최대 개( 2 )

고용일자리  재난안전 과학기술 연구개발 교육문화청년 복지 의료가족   1) 2) 3) 4) 5) ‧ ‧ ‧ ‧ ‧ ‧ ‧

국방보훈  농림수산 환경 기타이민 출입국 방송통신 사회통계 등  6) 7) 8) 9) ( , , , ) ‧ ‧

설문을 위한 배경 자료2. 

년 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2022 12 . , □ ‧ 년 교육부 예산2023

으로 총 조 천억원이 편성9 7 되었습니다. 

 - 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023 · 이하 고특회계( ) 총 규모는 조9.74 원으로,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 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분의 100

에 해당하는 조원이 고특별회계로 전입50 1.52 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조원, 0.2

이 지원되었으며 기, 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조· 8.02

원 수* 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 

세 입 조원9.74 세 출 조원9.74

교육세 전입 조원: 1.52① 

일반회계 추가 지원 조원: 0.2② 

기존 사업 이관 조원: 8.02③ 

교육분야 조원 타분야 조원 - 7.7 , 0.32

사업 증액 및 신설 조원: 1.72① 

교육분야 조원 타분야 조원 - 1.67 , 0.05

기존 사업 이관 조원: 8.02② 

교육분야 조원 타분야 조원 - 7.7 , 0.32

부처별 교육부 조원 고용부 조원출처 교육부* ( ) 9.37 , 0.37 [ = (2023)]

년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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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특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그간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던 지방재정교부금 중 

일부(아래 표의 음영 )를 세입에 포함하여 고등평생교육 투자에 활용한다는 특징‧ 을 갖고 

있습니다.

세입유형 세부내용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 조( · 4 )「 」
세입현황 조( )

2023 2024

국세수입 - - -

자체수입 수입금 - 0.05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동법 (

제 조6 )

교육세법 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 」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1.52 2.24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제 조제 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5 1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100 50

동법 제 조 세출 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5 ( )

교육세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 금액

8.22 13.5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

제 조에 따른 차입금7 - ㅡ

총액 9.74 15.79

참고[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제 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교육세법 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6 ( ) ① 「 」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 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 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  1② 「 」 「

별회계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분의 에 해당하는 금5 1 100 50」 

액으로 한다.

정부는 제 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 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  5 1③ 

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출처 남수경: ( , 2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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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상 목적사업· [제 조 세출5 ( )]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1.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5. 제 조7 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 고특회계는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 평생교육 역량 1) · , 2) 3) 

강화 지역 인재양성이라는 네 가지의 세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업을 포 4) , 

함합니다. 

구
분

기존
신규

사업명
년’23

(A)
년 안’24

(B)
증감액 증감률

고특회계 전체 +➀ ➁ 97,427 156,053 58,626 60.2

교육부 합계➀ 93,773 151,151 57,378 61.2

글로컬 대학 지원 등 대학의 자율 혁신  20,757 23,878 3,121 15.0

기존 대학혁신지원 유형(1 ) 8,057 8,852 795 10

기존 전문대학혁신 유형(1 ) 5,620 6,179 559 10

기존 국립대학육성사업 4,580 5,722 1,142 25

기존 지방대활성화 1,900 2,375 475 25

기존 지방전문대 활성화 600 750 150 25

대학생에 대한 학비 부담완화 48,881 50,484 1,603 3.3

이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5,664 46,877 1,213 2.7

이관 한국장학재단 출연 3,217 3,607 390 12.1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8,232 10,145 1,913 23.2

기존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547 4,437 1,890 74.2

기존 마이스터대지원 121 151 30 24.8

기존 대학창업 활성화 지원 181 214 33 18.2

기존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96 96 - -

기존 단계 두뇌한국 사업4 21 5,287 5,247 40△ 0.8△

대학의 교육 연구 여건 개선· 23,281 23,815 534 2.3

기존 국립대학 시설확충 10,018 10,028 10 0.1

기존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279 3,299 20 0.6

기존 국립대병원 지원 788 1,037 249 31.6

기존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1,623 1,663 40 2.5

기존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621 417 204△ 32.9△

기존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5,775 6,127 352 6.1

기존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1,177 1,244 67 5.7

타부처 합계➁ 3,654 4,902 1,248 -

기존 고용부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3,122 3,548 426 13.6

기존 고용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532 563 31 5.8

이관 과기부 디지털기술선도핵심인재양성(R&D) 479 479 -

이관 산자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132 132 -

이관 산자부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27 27 -

이관 농림부 영농아카데미 153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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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질문지 [ ]

질문 1. 귀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의 핵심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 ]

십니까?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지원   1) 고특법 제 조 제 호( 5 1 )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 지원   2) 고특법 제 조 제 호( 5 2 )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지원 고특법 제 조 제 호( 5 3 )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고특법 제 조 제 호( 5 4 )

지역 대학  5) 의 초중등교육 연계 기능 강화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기타 자유롭게 작성   6) (                                             ) _

질문 질문 의 응답 이유는 무엇입니까2. 1 ? 

순위[1 ]

순위[2 ]

질문 3. 귀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대응해야 할 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적 역량이 , 

집중되어야 할 사회이슈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산업구조 변화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소멸 대응 기술 발전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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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질문 의 응답 이유는 무엇입니까 2 ? 

질문 5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교육연구를 넘어 각종 지역사회 이슈 또는 . , ‧ 사회문제 

대응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6. 지역 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유입 출산율 증가에 기여, 할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7. 지역 대학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긍? 

정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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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앞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고등평 

생교육특별회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법적 근거 추가 위원회협의체 구성 지자체 권한강화 대학 자율성 강화         ( : , , , ‧

등) 

동 설문을 기초로 심층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능하신 시간과 장소 온 오프라인 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감사합니다 -


